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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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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 호른보리 스웨덴 Lund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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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2:40 120' 세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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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발제

패널

한동숭  전주대 교수

앙드레 레우  �호주 리제너레이션인터내셔널 

국제 이사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양병욱  前 전주시도시농업연구회 회장

배복주  전주아이쿱생협 이사장

양준화  전국지속가능협의회 사무총장

이창한  前 지역재단 기획이사

12:40~14:00 80' 점심

14:00~16:00 120' 세션 2
전주시 녹색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좌장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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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심스  서섹스 대학 연구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윤덕찬  지속가능 발전소 대표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장

노은영  전주시 미래전략혁신과장

16:00~16:10 1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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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발제

허문경 전주대 교수

제이슨 힉켈  영국 런던경제대학 선임연구원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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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사

알프 호른보리
Alf Hornborg / 스웨덴

앙드레 레우
Andre Leu / 호주

제이슨 힉켈
Jason Hickel / 영국

김미옥
한국

앤드류 심스
Andrew Simms / 영국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Helena Norberg-Hodge / 호주

[기조연설1]

[제1세션 발제]

[제3세션 발제]

[기조연설2]

[제2세션 발제]

[기조연설3]

·Lund대학 인간생태학 교수

·과거와 현재 사회에서의 인간-환경 관계의 문화적, 정치적 차원 연구

·주요저서 : 기계의 힘, 글로벌 생태와 불평등 교류, 글로벌 매직인류세의 자연·사회·정의

·리제너레이션 인터내셔널 국제 이사

·정부, 산업, 농민, 소비자, NGO에 재생 유기 농업의 다기능적 혜택에 대해 국제 강연 활동

·주요저서 : 우리 아이들을 독살한다, 안전한 살충제의 신화

·런던경제대학 국제불평등연구소 선임연구원 

· �UN인간개발보고서 통계자문 패널, 유럽을 위한 녹색뉴딜 자문위원,하버드-랜셋 배상 및 재분배 정의

위원회 등에서 활동

·주요저서 : 디바이드, Less is More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現.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제도조정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원

봉사진흥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주요저서 : 인권과 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실천론 등 포용사회 구축 관련 연구들 다수 

·서섹스 대학 글로벌 정치경제 센터 연구원

·New Weather Institute 공동 설립, 기후변화, 에너지 및 상호의존 프로그램 개발

·주요저서 : 새로운 경제, 생태적 부채

·국제생태문화협회(ISEC)의 설립자이자 대표

·전세계 로컬운동의 선구자, 바른생활상(대안노벨상) 수상

·주요저서 :'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운다(Ancient Futures : Learning from Ladakh)'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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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요인사

김승수
전주시장

문석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김영종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민선 7기 전주시장으로 재임중이며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람, 문화, 생태에 주목하며 도시발전의 패

러다임을 바꾸고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 번영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구도심 마을 재생과 

전주푸드플랜을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경제 선

도도시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의 공동대표 외에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 2018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며, 다른 지방도시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행복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

해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연임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사람 중심의 미래'로 나아

가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고 지역주민과 자연, 역사와 미래

가 공존하는 도시를 구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혁신을 이루기 위해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공인회계사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는 '서대문 키다리 아저씨의 행복동행'이 있다.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재임중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라는 가치 아래, 항상 시민들의 목

소리를 귀담아듣고 의정에 반영하는 소통 중심의 의회구현과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

한 든든한 울타리 역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을 

맡아 다른 시·군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며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에 견고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매사진선(每事盡善)의 마음가짐으로 전주 발전에 

밀알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을 연임하고 있다. 종로구는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건강한 

종로'를 위해 따뜻한 복지, 꿈꾸는 교육, 참여하는 자치, 공정한 청렴, 생동하는 문화, 안전한 건강도시를 

구현하고 있으며 국민행복지수 전국 1위의 대표 행복도시이다. 현재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서 

행복을 정책으로 실현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정부간 연대와 협력에 공헌

하고 있다. 목민관 클럽 상임대표,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 지속가

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이다.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기후위기와 지역화

6

1세션 국내인사

이근행 소장

1세션 발제

배복주 이사장

1세션 토론

양병욱 회장

1세션 토론

양준화 사무총장

1세션 토론

이창한 기획이사

1세션 토론

사람,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운동연합, 한국도시연구소, 생태공동체운동센터, 모심과살림연구소 등

에서 조직, 연구 활동을 해왔다.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공동체운동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썼다. 환경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농업ㆍ먹거리로 이어져 한살림생산자연합회를 거쳐 현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서

활동하며 농촌의 재생 및 농업의 건강한 지속과 확장에 애쓰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를 우리 사회 먹거리체계  

전환의 계기로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다.

지구와 사회, 개인의 유기적인 순환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 제품 유통, 쓰레기 저감, 자원의 재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아이쿱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소비자 활동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

화하기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0년대 초에 귀촌한 후 텃밭을 일구는 도시농부로 변신하였다. 2017년 도시농업을 접

하게 되고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 초까지 전주시도시농업연구회 회장의 직을 수행하

였고, 현재는 도시농업 활동과 함께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 교육과정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고, 시민

텃밭, 지역공동체 텃밭 등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기구인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전국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와 솔라리그추진위원회, RE100시민

클럽추진단의 추진위원,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SDGs 지역적용과 에너지전환

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한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국대학교에서 농공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농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건국대학교 농식품경제 박사과

정을 수료했다. 강기갑 국회의원 보좌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지역재단 

기획이사 등을 지냈으며,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겸임교수로 역할하고 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푸드플랜 등의 연구와 지역리더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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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국내인사

이종오 사무국장

2세션 발제

이정현 조직위원장

2세션 토론

윤덕찬 대표

2세션 토론

노은영 과장

2세션 토론

사회책임투자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체 건설에 기여하고자 2007년 설립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서 

현재까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한국 사회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ESG 관

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개발에 주력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금융'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탈석탄 금

융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탈석탄 금고'정책을 최초로 제안하고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확산시

켰다. Korea Beyond Coal 운영위원,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전북지역의 크고 작은 자연환경 보전과 사회적약자의 환경권리를 지키는 활동을 쉼 없이 해왔

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 새만금 갯벌살리기 등 지역 환경운동의 경험과 사례를 기반으로 전북시민사

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맹꽁이, 가

시연꽃 등 멸종위기종 보전과 생태복원, 지역의 환경이슈나 생태자원을 언론을 통해 알기 쉽게 전하는 활

동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현재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이자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장으로 일

하면서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 교육환경보호위원, 전라북도인권위원, 전주시도시공원위원, 환경영

향평가자문위원, 산림청 자문위원 등 여러 민관 협력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경희대 국제환경법 석사, 동 대학 국제경제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산업

기술원, 산업자원부에서 연구원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LG환경연구원에서 연구컨설팅센터장을 

역임하였다. 2013년 인공지능 기반의 ESG분석회사인 지속가능발전소를 설립하여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

며, 자회사로 미국법인 Who's Good과 ESG평가정보를 두고 있다.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경제체제가 요구

하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전주시청 미래전략혁신과 과장으로 정책개발, 지역대학, ESG 그리고 혁신도시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발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국가예산추진단장 등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다. 미래전략 

혁신과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신규사업과 지역대학, 혁신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ESG 협력 사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등 전주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기획·개

발·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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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션 국내인사

오기출 상임이사

3세션 발제

배규식 총괄자문관

3세션 발제

이유진 부소장

3세션 발제

서난이 복지환경위원장

3세션 발제

기후대응 현장활동가. 1998년부터 기후대응NGO인 푸른아시아를 동북아 5개 나라 기후활동가들과 설립

했다. 23년 동안 축구장 1500개 면적(1050ha, 315만 평)에 나무를 심었다. 기후위기로 취약하고 긴급한 

몽골에서 매년 200가구의 몽골 주민들을 육성, 주민 참여를 통해 기후 피해를 입은 마을 공동체들의 생태

복원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2014년 6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에서 수여하는 '생

명의 토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3년부터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적용 가능한 기후피해 공동체를 위한 성공모델을 개발

하고 있다.

국내 고용·노동분야 전문가로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영국 Warwick대학 노사관계학 석사 및 산업경영

학 박사학위 취득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위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을 지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재임하며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주창해 왔다. 현재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윈회 상임위원으로 청년고용, 양극화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에 소임을 다하고 있다. 전주시 노동정책총괄자문관으로 전주시의 노동정책에 아낌없

는 조언과 제언을 해주고 있다.

에너지 분권과 자치를 위한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

동대표이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경제전환 정책 그린 뉴딜에 대해 연구하며, 국

무총리 그린뉴딜 특보를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이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했으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

책학 석사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전환실험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

다. 저서로는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기후변화 이야기], [전환도시]가 있다.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꿈과 희망의 도시 전주 건설을 위해 쾌적

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건강한 삶 구현에 힘쓰고 있다. 전주시 청년조례를 만들

어 청년일자리 사업이 사람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고 청년의 창업과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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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환
조직위원장

고은하
위원

허문경
기획운영위원장

손현주
위원

이재민
위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지구환경과학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왔

으며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새만금 개발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중재안 제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환경운동을 이끌었으며 현재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

동 의장이다. 그리고 현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이며 지난 15년 간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

동을 통해 전주가 전국에서 민관협력구조가 가장 잘 구축된 지역 중의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전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이웃을 도와 풍족하게 사는 복지세

상을 꿈꾸고 있으며, 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과 연대로 지역사회에 노동 통합형 사회적 경

제기업 복합체를 실현하고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

장과 전북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전주대학교 연구교수로서 지

속가능한 개발과 사회적경제 분야 연구자이다. 국무총리직속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감

사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정책현장의 사례를 담론의 장(場)에 담아내고 다시 현장으로 환원하

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대표를 전주로 안내한 이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성

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정을 쏟아왔다. 

전북대학교 시간강사로 미래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 하와이대학 정치학과에서 미래학 전공

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의 대안미래와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를 연구하고 있다. 초연결성에 

기반한 데이터사회에서 인간, 가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를 위한 운동(New Economy 

Movement)'에 관심이 있으며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경제학박사로 전주대학교 교수로 재임 중이다. 전북사회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이며, '더불어 함께 전북지역

개발협동조합'에서 활동 중이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시장의 지배적 역할과 물물교환이나 교환의 원리가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성, 재분배, 가정경제 등의 원리가 어떤 사회를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회 내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물물교환의 원리 또한 다른 원리가 우세한 사회 내에서도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경제학(이타적 경제학)이 나아갈 방향

과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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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경
위원

김중기
위원

한동숭
위원

김아영
위원

도시가 즐거워지는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자이다. ​주로 도시재생, 사회혁신, 장소성을 연구하고 있다. 부업

으로는 도시를 고민하는 소규모기업, 프리렌서, 개인, 비영리기업을 위한 공유공간인 어반베이스캠프를 운

영 중이다. ​공유공간에서의 협업을 통해 전주시가 보다 즐거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부교수로 재임 중이며, 전주시 농정 총괄자문관으로 전주시의 지역화된 먹거

리 선순환 체계 만들기의 정책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일본 큐슈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전라북 도

청 농정분야 등에서 15년 가까이 행정실무(전문위원)를 담당, 지방농정 기획 및 실행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도청 재직 중에 마을만들기 및 주민의 삶의 질 정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지역의 사회적 연대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수학과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주대학교 교수로 재임 중이

다.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학장이면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장 및 평생교육원장, 지역혁신센터 센터

장, 전북 ICT 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과 한국 문화콘텐츠기술학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과 콘텐츠' 논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기술을 이용한 고등교육 방

법론을 정리하고 한국 대학교육이 나갈 길을 제시하여 '2017 올해의 논문상'에 선정되는 등, 인문학적 가

치와 새로운 기술을 통한 지식 전달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웃과 자연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천가이자 연구자다. 전주에서 소비

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의 실천을 통해 사회의 변화에 만들어 가는 현장에서 

활동했다. 지금은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실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사)참여하고 행동하는 소

비자의 정원'에서 대표의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의 연구교수로 협

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전략과 거버넌스, 인력개발 등을 주제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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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개최취지문

	 전주시는 경제의 지역화를 통해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을 모색하고자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로컬퓨처스 Local Futures 및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는 전주시에서는 7번째이자 로컬퓨처스가 전 세계 8개국에서 펼쳐온 26번째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Economics of Happiness Conferences입니다. 

	 올해는 "기후위기와 지역화"를 부제로 정하고, 기후위기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와 환경의 피폐화에 
대응하는 지역 먹거리, 기후금융, 일자리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국제사회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공정한 전환에 합의하였고, 우리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시행 초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주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실천연대에 적극 참여하며, ESG민관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기후정책 수립과 기후행동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조연설 1에서 알프 호른보리 Alf Hornborg 스웨덴 룬드대학 교수는 인간과 환경의 문화적·정치적 차원에서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조연설 2에서는 김미옥 전북대 교수가 전주시민 행복도 조사와 전주형 행복지표
를 토대로 '전주시 행복정책'을 제언합니다.  

	 1세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지역시민의 먹거리 실천'을 주제로 앙드레 레우 Andre Leu 호주 리제너레이션 인터네
셔널 국제이사,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석유에 의존한 전 지구적 농식품체계에서 친환경·유기
농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을 살펴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농식품 체계와 기후위기의 공동해결자로 나서서 
전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여 사회적 전환의 주체로 나설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2세션에서는 '전주시 녹색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앤드류 심스 Andrew Simms 영국 서섹스대학 글로벌
정치경제센터 연구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의 발제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런던의 녹색금융 사례와 
전주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기후위기의 탄소 사슬을 끊고 녹색금융, 기후금융을 도입을 하기 위한 문화적, 규제적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 녹색금융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3세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제이슨 힉켈 Jason Hickel 영국 런던경제대학 국제
불평등연구소 선임연구원,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배규식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이 발제합니다. 세계적인 동향과 중앙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정부와 시민공동체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을 할 것이며, 시민은 교육과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이자 기후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어서 폐막에 앞선 연설에서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Helena Norberg-Hodge 로컬퓨처스 대표는 환경운동의
제1세대로서 지난 5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대표는 
COVID-19와 기후위기에 의해 글로벌 경제시스템의 결함이 드러나고 지역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분명한 계기가 마련
되었다고 지적하며 보다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식 전환과 체계적인 지역화를 위한 전략의 보완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상의 프로그램을 비대면ㆍ비접촉 문화 확산에 따라 국제 화상 컨퍼런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모두가 기후위기로
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조직위원회





기후위기와 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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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개회사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연사 및 참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에 전주를 포함한 전 세
계가 함께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기후 
위기와 지역화」를 부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기후위기와 지역화'를 포함한 
행복의 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발표와 토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주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지방정부와 전 세계가 행복의 
경제를 위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지난 1회~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의 많은 지방
정부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는 시간과 
지역의 제한을 넘어 많은 분들이 함께 토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

습니다. 올해 열리는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도 국내외에 전파할 만한 좋은 논의들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되어왔던 세계화는 무한 경쟁과 막대한 환경 파괴로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2억 2천만여명
이 감염되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지역의 경제시스템 또한 붕괴시키고 있으며 
향후 우리 주변에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이웃들이 일자리를 잃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화로 발생되고 있는 기후 변화를 포함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모든 지역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도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
지만 한 편으로는 국제적인 환경, 식량, 에너지, 자본 위기 등에 대해 안전할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현재는 더 저렴한 돈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음식을 먹는 것은 편리하고 효과적
일 수 있지만, 이는 지역의 독립적 먹거리 시스템을 파괴시킬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가까운 미래에 환경재앙
으로 전 세계 곡창지대가 파괴될 경우 독립적 먹거리 시스템이 붕괴된 지역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먹거리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어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시스템 구축 
방법을 찾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의 행동
들이 전 세계로 이어진다면 식량의 장거리 이동을 크게 줄여 전 세계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리고 또 다른 예로 다양한 지역 규모의 금융을 활성화시켜 지역의 부의 유출을 줄이고 우리 이웃의 소득을 증
대시키며, 빈부 격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기후위기와 지역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헬레나 노르
베리 호지 대표, 알프 호른보리 교수, 앙드레 레우님, 앤드류 심스님, 제이슨 힉켈님을 모시고 전 세계의 지역
화를 바탕으로 한 행복의 경제학의 기본 방향과 기후위기와 지역화에 대해 주제 강연과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세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하는 지역시민의 먹거리 실천 방법에 대한 논의하고, 2세션에서는 전주시
의 녹색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이 논의됩니다. 3세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함께 만나서 악수를 나누며 직접 인사 나누지 못함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
회의가 많은 국내외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 회의가 행복의 경제학이 전 세계로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헬레나 호지 대표님과 로컬퓨처스 사무국 관련자 분들 
그리고 전주시장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장님과 관련 공무원 분
들께 감사드리며 이 국제회의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회의에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신 여러 단체 및 전주시민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를 마칩
니다.

오 창 환

조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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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환영사

   전주시는 지난 6회의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통해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행복이 조화로운 지역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정책에 반영
하여 실천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기반 사회적금융을 정책화하였고 먹거리정책과를 신설하고 전주푸드
플랜을 통해 먹거리 공급구조를 지역생산-지역소비 선순환구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전주는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상상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용기 그리고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구 전체를 흔들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화의 중요성, 즉 
지역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지역의 중소 생산자, 기업, 지역
산업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람, 

생태계 및 지역 경제의 복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 또한 일깨워 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절박한 질문과 지혜로운 실천만이 우리를 행복한 미래로 안내할 것
입니다.

	 이번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는 '기후위기와 지역화'를 부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에서의 대응 방안과, 시민의 행복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일자리, 지역먹거리, 
기후금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만나는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
으로 참여하시고 의견을 주신다면 더 큰 연대와 교류의 장이 열리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소중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 화상으로 참여해주시는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대표님, 알프 호른
보리 교수님, 앤드류 심스님, 제이슨 힉켈님 그리고 국내 전문가 패널 및 조직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김 승 수

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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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축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미래 사회의 가치를 고민하는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개최를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사회
안전과 감염병 불안, 나아가 예측 불가능한 지구의 미래에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질문과 사회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 쓰러지기보다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새 
시대의 지표로 삼는 지혜를 보여왔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가 꾸준히 추진해왔던 
새로운 경제의 개념과 행복의 가치를 다시 돌아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현대문명이 밀도 높게 성장할수록, 행복하기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모순되지만 현실로서 입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경제학'의 핵심이라는 생각입니다. 

	 문명과 자연, 국가와 지역, 사회와 개인이라는 대립 속에 일방적 희생은 인류사회를 지속 가능할 수 없게 
합니다. 상생만이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상생의 지역사회, 공유경제, 생태도시에 
눈을 돌리는 이유이며 우리 전주가 이 가치 실현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오는 이유입니다. 

	 이번「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통해 이러한 정책의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 가치를 정립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멀리서 방문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영상 등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의미 있는 국제
회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동 화

전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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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축사

안녕하세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무사히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인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각자도생의 무한경쟁을 야기해
왔던 '성장' 주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협의회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도 지역주민의 행복
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서 우리 협의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
면 경제의 활성화 속에 기후위기 위협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는 점에서 더욱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우리 협의회도 기후위기와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석 진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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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축사

반갑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종로구청장 김영종입니다.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도시 전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행복한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행사 때는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은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경제의 세계화는 물질 만능주의와 양극화라는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상기후와 
고용불안, 빈곤, 차별 등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는 지역화를 통해 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인류가 안고 있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위한 경제, 지역사회가 따뜻
해지는 행복의 경제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통해 다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이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로컬퓨쳐스 대표님과 김승수 전주시장님,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님, 특히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오창환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 영 종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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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재생에너지와 함께하는 미래비전은 우리의 경제활동을 바꾸지 않는 한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지난 2세기 동안 혁명가, 활동가, 정치가, 이론가 등 헌신적인 수백만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세계화되어가는 재앙이라는 경제 양극화와 생태학적 악화가 억제되지 않았다. 아마도 우리가 기술과 경제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에 완전히 갇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온실 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기후 변화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기후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최고 수준을 보인다. 최후의 심판 시나
리오로 빠르게 헤드라인이 도배되고 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10년 후의 배출량이 10년 전 수준 대비 
절반까지 줄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와 같은 학생을 비롯해 환경단체 멸종반란(Extinction Rebellion) 등은 우리에게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난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의 주제는 어떠한가.
· 밀물로 인해 사라지는 나라
· 탄소 상쇄권을 구매해야 할까?
· 에어컨 없이 집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과학자, 정치인 및 기업가는 기술 발전에 희망을 가지려 한다. 이념을 불문하고 새로운 기술로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지구의 기후를 '지구공학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생각의 공통분모는 신기술을 통해 현대문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기술은 마법 지팡이가 
아니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일부 부문에서는 노동력과 자원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곤 한다.

녹색으로 전환하는 비용

	 세계 에너지 소비의 90%는 화석 자원이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0.7%는 태양광 발전, 
1.9%는 풍력발전이 담당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쟁점이 되는 문제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토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재생 에너지원의 '전력 밀도(단위 면적당 활용가능한 전력)'가 화석 연료보다 훨씬 낮아 화석에너지를 재생 에
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사하라 사막과 같은 비생산적인 지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왔지만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된 바 있다. 10년 전 4,000억 유로
(3,640억 파운드)의 프로젝트인 데저텍(Desertec)이 많은 관심을 끌었음에도 주요 투자자들이 하나씩 철수
하면서 프로젝트가 없어지기도 했다.

알프 호른보리
Alf Horn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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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는 모로코의 와르자자트(Ouarzazate) 태양광 발전소다. 
약 25 ㎢(9.6 mi²) 면적에 건설비용은 약 90억 달러(75억 파운드)가 소요되었다. 동 발전설비는 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모로코 인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충당하려면 이론적으로 35
개의 프로젝트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3,150억 달러(2,620억 파운드)의 재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 대형 재생에너지 설비가 또 다른 자원을 요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경향
이 있다. 

한편, 전 세계 화석 연료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저렴해 진 것은 제조사를 아시아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성
을 위한 유럽과 미국의 노력은 정말 지구 다른 곳에서 저임금 노동, 희소한 자원 및 자연 남용 등으로 착취
해야만 하는 것일까.

	 또한 재생 에너지원에 실제로 비탄소 자원인지 고려해야 한다. 풍력 터빈과 원자력은 생산,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화석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비화석 연료 공급원에 의해 생산된 단위전력은 화석 
연료로 생산된 단위전력 10% 미만을 대체하는 수준이다. 현재의 속도대로라면 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혁명
은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한편, 대기 중 CO
2
 농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멈추기 어려워 보여, 많은 사람들은 

발전소와 공장의 배출물에서 탄소를 포집하고 제거하기 위한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태양광 패널은 화석 연료를 연소하여 생산해야 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로 우리 전기의 100%를 발전하더라도 전기 동력 항공기와 보트는 글로벌 운송 네트워크
에서 대규모의 차량을 대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많은 재생 에너지 기술에 사용되는 철강 및 시멘트의 생산
은 여전히 주요 온실 가스 공급원이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의 지지자들과 같은 대부분의 지속가능성 옹호자들 사이에는 기술을 통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 그린뉴딜 핵심은 재생 에너지원으로의 대규모 전환
과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이를 통해 경제가 추가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글로벌 기술의 문제

	 기후 변화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에너지 기술을 다른 기술로 교체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여겨지는 듯 
하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기술이라는 개념 자체는 자본 축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설계하기가 쉽지 않다. 주요 에너지 기술의 전환은 단순히 인프라를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증기 기관의 생존은 인간 노동의 흐름에 의존했다.

	 예를 들어, 증기 기관은 단순히 석탄의 화학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독창적인 발명품으로 여겨진다. 
어쩌면 19세기 맨체스터의 증기기관 공장은 노예, 생면 및 면직물에 대한 삼각 무역이 없었다면 결코 건설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른 복잡한 기술과 마찬가지로 증기 기술은 자연에 적용된 독창적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교환 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했던 문제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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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관계에 대한 기술의 이러한 의존성은 단지 재원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물리적인 의미에서 증기 
기관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州의 면화 섬유, 웨일스의 석탄, 스웨덴의 철에 투자된 인력 및 기타 자원의 
흐름에 의존했다. 즉 현대 기술은 단순히 자연의 '사실'에 입각한 결과가 아니라 세계의 무역의 산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기술을 사용하면 이동성이나 에너지 소비를 줄일 필요가 없고 세계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환상일까? 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전기 자동차 및 기타 많은 '친환경' 장치는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을 뒤에 감추고 있다. 콩고와 내몽골 광산에서의 건강에 유해한 저임금 노동이 노동 
및 환경 부하를 대체하기 위한 교활한 전략의 일부인 것처럼 말이다. 고소득 사용자들에게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해 보이지만 증기 기관의 발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근시안적인 세계관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뒤집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의 시간, 도구, 생태계 등 거의 모든 것을 돈과 교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최고의 거래를 찾아 
다닌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개발 국가에서 최저 임금과 가장 저렴한 자원을 내세워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툰베리, 멸종반란 및 나머지 기후 운동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리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온실 가스 배출을 멈추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에너지 전환이 자본, 세계화
된 시장 및 현대 문명과 양립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하다.

게임의 재설계

	 '만능 자본(all-purpose money)'이 진정 근본적인 문제임을 알기 위해서는 사고파는 것의 대안적 방법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드 게임의 규칙과 마찬가지로 매매활동은 인간의 구성물이며 원칙적으로 재설계
할 수 있다.

	 게임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급진적 운동가이든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식품을 구입할 때마다 영속된다. 우리가 모두 같은 게임에 
참여하는 경우 범인을 식별하기란 어렵다. 우리는 이 규칙에 동의하면서 잠재적인 집단 대리인을 제한해 
왔다.

	 국가 당국은 보편적 기본 소득으로 분배되지만 구매 지점에서 주어진 반경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
스를 구매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화폐에 더불어 보완 통화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 교환 
거래 시스템(Lets) 또는 브리스톨 파운드 의미의 '현지 화폐'가 아니다. 현지 화폐로는 지구 반대편에서 생산
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현지 상점에서 구매하는 한, 사실상 세계 시장의 확장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현지
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화폐의 도입은 세계화의 수레바퀴를 죄는 진정한 스
패너가 될 것이다.

게임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는 온실 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글로벌 운송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의 다양성과 회복력을 
높이고 커뮤니티 통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현재와 같이 세계 무역시장에서 낮은 
임금과 느슨한 환경 법규를 경쟁 우위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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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의 대부분을 재편성하는 것은 병원, 컴퓨터 및 가계를 운영하는 데 전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이는 사람, 식품 및 기타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전 세계의 화석 연료 기반 인프라 
대부분을 해체하게 될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의심의 여지없이 인류의 미래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되겠지만, 시장의 논리가 생필품을 
지구 반대편으로 운송하는 데 수익이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한 필수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기술에 대한 맹신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자본주의나 성장에 대해 강조하는 것보다 더욱 근본적인 지점에 있는 문제다. 그것은 바로 화폐 그 자체, 
그리고 화폐와 기술의 관련성에 있다. 

	 기후 변화와 인류세는 화석 연료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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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그 너머, 행복을 설계하는 전주시

1. 연구배경

○�최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에도 이를 적용하려는 동향들이 나타남. 전주시는 2016년에 
이미 이를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하였음. 즉, 전주시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전주시민이 체
감하는 행복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전주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김미옥 외, 
2016). 

○�2016년 전주형 행복지표 개발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여러 지자체 역시 행복지표 개발작업을 시도하고 있
음. 이러한 변화 상황에서 전주시는 2016년 개발된 전주형 행복지표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행복도 변화추
이를 관찰하고, 이를 행복정책 개발로 연계하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였음.

2. 전주형 행복지표 개발(2016)과 전주시민의 행복

○�전주형 행복지표(2016)는 전주시정 슬로건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와 '사람-도시-품격'의 3개 대범
주 간의 조화를 통해 전주시라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로 개발하였음. 이 전주형 행복지표는 3
개의 대범주, 12개의 영역, 총 9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행복지표에 기초한 조사결과, 전주시민의 행복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김미옥 외, 2016). 전주시
민들의 평균 행복점수는 5.79점(10점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설문 문항이 동일한 문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비교하는데 한계는 있으나 통상 10점 만점의 행복도 조사결과가 전국 평균 6점대였다는 사실에 비
추어볼 때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음. '사람' 범주에 속하는 4개 영역의 평균 점수는 5.98점, '도시'범주는 
5.16점, '품격'범주는 6.40점으로 나타났음. 

3. 전주형 행복지표(2020) 개정

1) 전주형 행복지표(2020) 개정과정
○�전주시 행복지표 개정은 행복 및 행복지표 관련 국내외 문헌 연구를 기초로 최근의 행복지표 연구동향 및 

시간성 등을 고려하여, 2016년 전주형 행복지표 분석, 행복 및 행복지표 관련 문헌연구, 2016년 전주형 
행복지표 재구조화, 연구진 세미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음. 

○�전주형 행복지표 영역의 재구조화를 통해 개정된 행복지표(2020)는 총 3범주 14개 영역 72개 지표가 도
출되었음. 행복지표의 재구조화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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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된 전주형 행복지표는 다음과 같은 초점을 가지고, 개정되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4. 전주시민의 행복도 조사

1) 조사개요
○�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계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완료된 표본은 아래와 같음. 

2) 전주시민의 행복 조사결과
(1) 전주시민의 행복도 
○�전주시민의 행복도를 탐색하기 위해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와 '귀하는 현재 행복

하다고 느끼십니까?' 항목을 별도로 질문한 결과, 삶의 만족도는 7.21점, 행복도는 7.31점으로 나타났음.
○�수정 보완된 47개 문항의 2020년 전주형 행복지표를 활용해 전주시민의 행복도를 측정한 결과 행복도의 전

체 평균은 6.96으로 나타났고, 최소 3.47부터 최대 8.94까지의 분포를 보였음. 영역별 점수는 아래와 같음. 

   

구분 모집단 표본수 표본할당 합계

전주시
655,519명

(100%)
1,100

일반시민 969명(88.09%)

기초수급 78명(7.1%)

장애인(수급자 40명 포함) 93명(8.4%)

성별 남 564(51.3%), 여 536명(48.7%)

연령

청년(19-29세) 206(18/7%)

청년(30~39세) 173(15.7%)

장년(40-49세) 221(20.1%)

장년(50~59세) 223명(20.3%)

노년(60~69세) 172(15.2%)

노년(70~79세) 105(9.5%)

대범주 영역 점수

사람

건강 6.11

생활 6.40

여가 6.61

관계 6.71

도시

교육 6.81

안전 7.02

전주행정 6.95

생활환경 7.05

생태환경 7.12

품격

전주정체성 7.33

문화향유 7.16

미래기대 7.39

포용신뢰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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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평가 및 미래 전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주시민들은 10년 전에 비해 현재가 
다소 더 행복하다고 느끼며, 미래에는 더욱 행복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2) 전주 시민 집단 간 행복도 비교
○�연령대별 전체 행복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각 범주별로 구분해 분석해 보면 청년과 중년에 비해 

노년의 사람 범주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거주지역별 행복도는 완산구 거주민이 덕진구 거주민에 비해 행복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가구 월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출신지역별 행복도 분석 결과 
전주토박이인 사람의 행복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지역 출신이었으며 그 외 지역에
서 이주한 경우가 가장 낮았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음.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보다 행복도가 낮았음. 계층집단별 행복도의 차이는 검증 결과 스스로를 높
은 계층으로 평가할수록 행복도가 높았음. 

(3) 코로나19와 전주시민의 행복
○�코로나가 행복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5%가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영향의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7.77점으로 나타남. 
○�코로나 대응 관련 전주시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코로나 대응 관련 전주시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44.5%), 방역(30.2%), 착한 임대인 운동(15.8%), 해고 없는 도시 전주
(9.4%)의 순으로 나타났음. 코로나 관련해 전주시가 향후 보완할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방역 강화, 마스
크 착용 독려 및 단속 등 39가지의 제언이 있었음. 코로나 이후 전주시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에 대한 질문에는 1순위로 생활(37.9%), 여가(15.1%), 관계(15.1), 건강(11.6%)의 순으로 답했음. 

5. 더 행복한 전주를 위한 정책 제언

1) 더 행복한 전주를 위한 비전체계
○�전주시가 더 행복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해 조사결과에 바탕을 두어 도출한 행복비전체계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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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 행복한 전주를 위한 영역별 정책제언
○�체계적 논의를 위해서, 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단계별 정책제언 구

조를 시각화했음.

○�1단계 대영역별 주요 정책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영역 기반 전체 전주시민 행복지원'에서는 ‘사
람', '도시', '품격'의 3개 대영역 범주별로 주목할만한 주요 결과를 검토했으며, 이를 토대로 전주시민 일반
을 위한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 등을 제시하였음.

○�'사람'의 소영역인 '건강', '생활', '여가', '관계'와 '도시'의 소영역인 '교육', '안전', '생활환경', '생태환경', 그리
고 '품격'의 소영역인 '전주정체성', '문화향유', '미래·지속', '포용·포함'의 측면에 대하여 제언함

3) 연구의 의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패널조사(panel survey)를 위한 1차년도 연구로 설계되었다는 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주시민 
행복도를 양적·질적 방식으로 점검하고, 이에 기초해 전주시 행복 정책을 제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향후 행복정책 개발과정에서는 행복도가 높게 측정된 시민집단, 상대적으로 행복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면

밀한 조사를 통하여 보다 촘촘한 행복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 연구는 패널조사를 위한 1차 연구로서 그 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향후 전주형 행복지표를 활용한 

전주시민의 행복도가 종단적으로 조사, 관찰되고, 이를 행복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기후위기와 지역화
Climate Crisis and Localization

SESSION 1
기후위기 대응, 지역시민의 먹거리 실천

■ 세계 영양공급을 위한 지역의 재생, 생물다양, 유기 농업 체제

   ㅣ앙드레 레우 Andre Leu 호주 리제너레이션인터내셔널 국제 이사

■ 기후위기 대응, 지역시민의 먹거리 실천ㅣ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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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기후위기 대응, 지역시민의 먹거리 실천 

·�석유에 의존한 전 지구적 농식품체계에서 친환경·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농식품 체계와 기후위기의 공동해결자로 나서서 전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여 사회적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함

사회 및 좌장ㅣ한 동 숭 전주대 교수

■ 진행순서 ■

시  간 구  분 내  용

10:40∼10:42 (2') 개회
개회인사, 발제 및 패널 소개
내빈소개, 세션 진행방법 안내

10:42~11:07 (25') 발제 1
세계 영양공급을 위한 지역의 재생, 생물다양, 유기 농업 체제

앙드레 레우  호주 리제너레이션인터내셔널 국제 이사

11:07~11:32 (25') 발제 2
기후위기 대응, 지역시민의 먹거리 실천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11:32~12:30 (58') 자유토론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농업 역할

양병욱  前 전주시도시농업연구회 회장

나와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식생활

배복주  전주아이쿱생협 이사장

농업의 전환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양준화  전국지속가능협의회 사무총장

국민이 행복한 농업·먹거리 정책으로 전환
이창한  지역재단 기획이사

12:30~12:40 (10') 결과공유 결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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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영양공급을 위한 지역의 재생, 생물다양, 유기 농업 체제

앙드레 레우 

 Andre 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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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지역시민의 먹거리 실천

	 지난 1만년간 지구 생태계의 자연적인 기온변화는 평균기온 4도가 상승하였으나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지난 100년간의 인간 활동으로 평균기온 1도가 상승하였다. 지금의 추세라면 현 세기 중반에 평균기
온 2도 상승에 도달하게 되고 지구생태계는 회복탄력성을 잃고 비가역적인 위험, '절멸'로 치닫게 된다. 생명
을 위협하는 재난과 생명 활동을 제약하는 위기가 누적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 인간 사회의 지속성을 시험
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팬데믹의 장기화와 빈번하게 발생할 지구 환경을 만들어 온 것은 물질적 성장을 꾀
한 발전 방식(산업화, 도시화, 대량생산-소비)과 수단(화석에너지) 때문인 것을 이제는 모두 알고 있다. 이미 
석유, 농업, 어획, 물이용 등은 정점(peak)을 찍었고, 신자유주의 상품경제는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물질적 풍요의 일상으로 복귀하리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야
기한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후ㆍ팬데믹ㆍ성장의 위기는 과거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
며, 달리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연과 사회의 경고 메시지이다. 우리의 삶, 인간 사회의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자원과 에너지가 전환의 대상이자 목표라면, 전환의 주요 고리는 생명활동의 본질인 먹거리의 생산과 소
비이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것을 새롭게 보게 하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팬데믹 위기 상황임에도 마트에는 먹거리가 넘쳐나
고, 식당마다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무슨 헛소리냐 할지 모르겠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의 
전모가 아니다. 제대로 살펴보아야 본질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기후변화와 농업ㆍ먹거리의 위기

	 근래의 기후변화는 지난 여름 두달간 장마를 겪었듯이 '역대급'으로 '더욱 자주' 이상기후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이상기후 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평균기온 0.5도 상승, 폭염일수 150% 
증가, 가뭄과 한파 일수 15% 증가, 강수량과 강수일수의 감소, 태풍영향 증가 등을 보고하고 있다. 호주와 
시베리아의 오랜 산불도 해수온도 증가로 인한 것이다.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날씨의 변동으로 빙하기와 같이 태양계와 지구생태계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최근의 기후변화는 산업화 이후 인간들이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 대기중 온실가스가 증가
하였고 이로 인해 열병을 앓듯이 지구평균기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문제는 근래의 기후변화 양상이 심
상치 않음을 기후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생태계의 변화들이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증가하면 이후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지구의 기온상승을 억제하고 회복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2018년 IPCC(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간 협의체)는 인천에서 열린 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는데, 지구생태계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해야하고 2010년 대비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여야하며, 이를 위해 2030년
까지 45%를 감소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회복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후위기 논의가 확산된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는 농업, 먹거리 생산에 가장 큰 영향과 피해를 가져온다. 또한 장기적으로 작물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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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배 적합 지역 변화로 생산의 불안정을 가중시킨다. 지난 40년간의 사과 산지 변화와 현재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연결하면 206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인간 활동에 의한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 1도 상승은 이전 1만년간의 기온변화에 비해 25배나 빠른 진
폭으로 작물과 생태계의 적응 속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곡물 생산국가들의 가뭄과 원유가격 상승으로부터 촉발되어 전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30여개 국가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난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 사태는 기후위기가 식량위기, 사
회경제적 위기로 발현되었다. 이 시기 곡물자급률 25%에 머무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은 있어도 사회
적 혼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은 주식인 쌀을 자급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2010년 여름 러시아와 중
앙아시아의 가뭄은 수확량 감소로 수출중단과 투기,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지중해 연안 지역의 식량난
과 경제난으로 이어져 이른바 자스민혁명으로 촉발되고 이 지역 오랜 정치권력들이 무너지게 되었다. 시리
아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내전의 혼란에 빠져들고 난민이 늘어나 유럽 각국에 정치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
고, 급기야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영국의 브렉시트로 이어진다. 이렇듯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ㆍ먹거리의 위
기는 단순히 작물재배 적응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마트에 넘쳐나는 먹거리와 풍요로운 밥상은 언제까지나 보장될 수 있을까. 쌀과 채소, 감자 등은 어느 정
도 자급한다지만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밀과 옥수수 자급률, 콩은 5%를 겨우 넘고, 사료를 포함해 전체적
으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정도가 20% 남짓한 수준인데, 게다가 에너지 자급률은 6% 남짓인데, 먹거리 
수급에 문제는 없을까? 지금의 먹거리는 불길이 번지는 들판에서 끝이 보이지않는 외줄을 타며 누리는 풍
요이다. 어쩌면 운이 좋게 시류를 만나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들을 팔아 벌어들인 달러로 전세계에서 
밀과 콩, 옥수수, 사료곡물과 육고기, 어패류등 먹거리와 원유를 사 올 수 있으니 다행이지 기후위기로 세계 
식량수급과 운송, 산업경제 체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먹거리 수급과 생산기반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다. 식량주권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국가체제로 분할된 세계에서 우리 스스로 자급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
이지 않으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곡물자급률(사료용포함) 1957~2018, 양정자료 2019 >

석유에 의존한 전지구적 농식품 체계

	 기후위기가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에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자급력을 높이는 노력
만으로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의 기후위기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먹어야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은 먹거리를 얻기 위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
하다보니 그로 인해 기후변화를 겪게되었고 그 기후변화가 다시금 먹거리의 생산과 수급에 악영향을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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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의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을 도모해온 인간 사회의 딜레마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지구상에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농식품
체계의 성장과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석기 농업혁명으로 문명이 탄생한 이래 1만년 동안 인류는 자연
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에 의존하고 노동력과 축력, 도구 등을 보태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인구가 늘어났다. 
18세기 초 인구는 7억5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18세기말 산업혁명은 동력과 에너지의 사용을 다른 차원으로 - 과거의 태양에너지가 빚어놓은 화석연료 
- 이끌었고,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고 활용하는 분야가 사회경제적으로 분
화ㆍ발전하였다. 근대의 시작이다. 농을 뒷받침하던 분야나 농에서 파생된 분야들이 화석연료 동력에 힘입
어 산업부문으로 자리잡고 농은 이제 먹거리 생산이라는 농업으로 부분화한다. 자본제 상품관계가 주류로 
자리잡게 되고 농식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농업 또한 화석연료 에너지를 활용해 생산ㆍ공급 역량을 키웠고, 
산업화와 도시화를 뒷받침했다. 1920년대 인구는 20억 명 수준이다.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정점에 이른 화석 에너지와 과학기술의 결합은 1950~60년대 이른
바 '녹색혁명'으로 이어진다. 20세기 초 개발된 암모니아 합성은 전쟁시기 폭탄제조를 뒷받침하다 전후에 더 
많은 화학비료 양산으로 이어져 산림과 작물에 투여하였다. 미국 대평원에서는 밀과 옥수수 수확량이 증가
하고 잉여농산물이 넘쳐났다. 덕분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생산기반이 황폐해진 한반도 남쪽 우
리 부모 세대들은 잉여농산물 원조를 받아 우리 세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남아도는 옥수수를 가축에
게 먹이기 시작하며 공장식 축산산업을 일으켰고 육고기에 마블링을 새겨넣었다. 전쟁 와중에 개발된 독가
스 기술은 이를 희석해 작물을 갉아먹는 벌레, 세균을 죽이는 농업독약(이를 우리는 농약이라 부르고 있다)
으로, 제초제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품종개량, 화학합성비료, 농약과 물관리 기술이 합쳐진 녹색혁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농업생산력을 달성하기에 이르고 현대적 농업생산 시스템으로 관행화한다. 두 번째 밀레
니엄까지 인구는 10여년에 10억명씩 늘어 63억명에 이르게 되었다.

	 상품화한 농식품은 기업화, 산업화, 자유무역으로 확대하며 현재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지구적인 농식품 
체제'를 구축하였다. 우리 농업이 세계 체제에 편입되어온 과정이기도 하다. 마트에 넘쳐나는 풍요로운 먹거
리는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화석연료 기반 자재와 기계, 설비만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시간(저장, 가공 
등)과 공간(운송, 무역 등) 거리를 화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는 
3배 증가했고 전 세계 실질 GDP는 7배 늘었으며 에너지 사용은 4배, 비료 사용량은 10배 이상 불어났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먹거리를 생산-소비하는데 쓰이는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
으니 그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과 기후변화를 초래해온 것이다. 이제는 그 기후변화의 양상이 더욱 빈번해지
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나타나 농업 생산의 시기와 장소, 수확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농-에너지-기후위
기 악순환의 영향이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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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농식품체계는 온실가스 감축의 복병

	 자본과 석유에 기댄 농업, 자유무역에 기댄 먹거리 낭비적 풍요는 기후위기에 이르렀고, 팬데믹을 통해서
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농업ㆍ먹거리 체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생산ㆍ수급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
하며, 오랫동안 생산력과 효율을 앞세운 대증처방적 정책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무심히 일조해왔다.

	 국내에서는 적응 과제 연구와 시험은 활발해지고 있으나(예를들면 성장과 석유농사의 다른 모습인 스마트
팜과 같은), 배출량을 조사연구하고 줄이는 일은 상대적으로 소홀히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농업ㆍ먹거리의 온
실가스배출 유발 정도를 낮게 평가하고 이 부문의 감축 효과가 다른 부문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
다. 한편으론 농업 생산이 여타 부문에 비해 줄어들고 있어 정책적 관심을 덜 가지기 때문이며, 중요하게 보
더라도 감축 대상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산정해 발표한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우리나라
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이산화탄소환산 727.6 백만톤 규모이며, 1990년도 대비 149% 증가하였
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가 86.9%, 산업공정이 7.8%, 농업이 2.9%, 폐기물이 2.3%의 온실가스를 배출
하였다.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4.1톤으로 1990년 대비 106.9%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20.4%인 
인구 증가율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석탄발전을 증설하고 감축 목표는 안이한 수준
에 머물고 있어 '기후악당' 국가로 지적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압박 속에서 지난해 탄소중립을 선언하
긴 했으나, 주요 국가들이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하여 산정하면 2030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농업 분야는 농업 생산과정의 직접적인 배출량만 산정한 것인데, 전체 배출량중 2.9%인 21.2 백만톤 가
운데 논밭부문이 55.6%, 축산부문이 44.4%를 차지한다. 배출가스 비율로 보면, 벼재배와 축산(장내발효, 분
뇨처리), 소각 등에서 메탄가스로 57.5%가 배출되고, 화학비료, 가축분뇨 등에서 연유하는 농경지토양과 소
각으로 아산화질소가 42.5% 배출된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배출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정
도를 나타내는 지구온난화 지수(이산화탄소를 1로 볼 때)가 메탄은 21, 아산화질소는 310에 이른다는 점이
다. 메탄은 유기물의 혐기성 발효나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육류소비 증가로 축산이 많아지며 늘고 있고, 
벼재배의 경우 물이 차 있는 논의 유기물 분해로 발생하고, 아산화질소는 비료의 과다 투입 영향이 크다. 배
출량 산정에서도 적용 통계자료의 부족이나 우리 생산 여건에 맞는 배출계수 개발 등 분야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

	 세계자원연구소가 2016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과 토지이용 분야가 전
체 배출량의 18.3%로 평가되었다. 데이터 공유 플랫폼 '데이터 세계(ourworldindata.org)'가 2019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농식품 시스템에서 생산, 가공, 유통까지의 분야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26%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축산과 어업은 농식품 배출량의 31%, 작물 생산이 27%, 가축용 토지 이용
(16%)과 소비 작물(8%) 등 토지이용이 24%, 가공ㆍ운송ㆍ포장 등 공급망이 농식품 배출의 18%를 차지하
는 것으로 발표하며 이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언
급했다. 배출량의 4분의 1이 농식품 분야라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감축 대책을 세워 갈 것이
다. 다른 연구에서도 전세계 농식품 체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비중은 21~37% 수준이다. 농식품체계의 전
환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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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과학저널 <사이언스>에는 '지구적 농식품체계가 1.5도 목표달성에 복병이 될 수 있다'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현 추세가 지속되면 30%에 이르는 농식품체계의 온실가스 배출이 2050년에는 두배로 증가
하여 다른 산업의 감축을 상쇄할 것이란 경고이다. 농식품체계의 전환 방향으로는 '식물성 위주 식단', '건강 
식생활', '곡물 생산성 향상', '음식 쓰레기 감축', '식량 생산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육식을 절반으로 줄여야 
가능한 방안이다.

	 농업과 먹거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농사 현장에서는 올해 내년의 기후변화, 오늘 내일의 날씨에 일희일비하며 민감한데, 왜 막상 기후변화와 농
업 문제가 사회적 논의로 부각되지 않을까? 그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농업ㆍ농민의 비중이 낮고 문제가 발
생하기 전에는 사회적 의제로 다루지 않는 정치권이나 언론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크
다. 또한 배출량 등에서도 농업 생산 분야만 따지다 보니 배출 비율이 높지 않아 감축 효과도 적을 것으로 
보여 관심도가 낮다. 국내에서는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인해 배출량 
산정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활 이슈로 재구성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축산이나 사료, 비료 
등의 문제를 부각하는 연구나 캠페인이 없다. 예를 들면 로컬푸드 관심도가 높아지던 2012년 국립환경과학
원은 두 번째로 전 품목의 푸드마일(얼마나 멀리서 얼마나 많은 먹거리를 가져오는지) 조사연구를 발표했는
데, 자유무역협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2010년도에는 인구 1인당 푸드마일이 7천 ton/㎞, 그에 따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42㎏으로 산정되어 일본의 수치를 훌쩍넘었다. 운송에서만 2010년도에 7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농식품을 수입한 것이다. 후속 정책이 따르지 못하니 이 조사연구도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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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2012>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방식에 따라 같은 품목군(곡물, 유량종자, 축산물, 수산물, 야채·과실, 설탕류, 커
피·차·코코아, 음료, 기타 등)의 2019년 무역통계를 분석하니 수입총량은 38,050,674 ton 이다. 이는 국
민 1인당 734kg으로 수입량이 증가한 규모이다. 수입 국가 거리와 중량을 모두 합산하는 푸드마일 산정은 
뒤로 미루고, 지난 년도의 수입량/배출량 비율에 빚대어 검토하면 2019년 식품 수입 운송에 따른 CO

2
배출

량은 1천만톤 규모로 추정된다. 국내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2,119만톤)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
이다. 그만큼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먹거리 분야에서 외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과 녹색혁명을 거치며 지금의 풍요로운 먹거리를 생산-소비하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화석에너
지에 기대고 있는지를 알아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인식과 행위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지구적 농
식품체계에 맞물려 있는 한국의 농업ㆍ먹거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때 기후위기와 농업ㆍ먹거리 관계
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고, 기후위기와 농업ㆍ먹거리 문제가 농업ㆍ농민만의 과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절박
한 전환 과제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전환 이행과정에서 우리 농업의 위상과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

	 3%에 못미치는 농업부문 배출량은 생산현장의 직접 배출만 산정한 것으로 농식품체계의 전환 필요성과 
실천 노력을 호도하는 수치이다. 이 수치에는 20%에 머무는 곡물자급률의 현실과 푸드마일로 대표되는 수
입, 수급에 따른 배출 외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만큼 농식품 전환 정책에의 관심도 흐리고 있다.
수치를 언급하며 통계자료들을 들먹인 이유는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인지를 따져묻기 위함
이다. 정책 기초자료로서 데이터는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고 국가 정책 방향과 시행 의지가 공인되어야 정책
화하는데, 비전과 방향성을 갖지 못하니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가 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목표치가 쉽게 
뒤집어진다. 농업ㆍ농촌 자료 분류, 항목화, 수집, 관리, 활용이 미비한 이유는 관심갖지 않고, 책임지지 않
고, 지속하지 않고, 협력ㆍ연대하지 않고, 감시ㆍ견제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산 주체가 먼저 나서기 어려
운 여건과 조직력의 수준, 관리 수월한 관료 편의적 접근에 국가와 생산주체가 오랜 세월 익숙해졌고 방치해
왔다.

	 이미 오래 전 제도화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나 농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면 중앙정부나 

■ 국가별 1인당 푸드마일

■ 국가별 1인당 푸드마일

 (단위 : ton·㎞/인)

 (단위 : ㎏CO2/인) 

연도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2001년 5,172 5,807 - -

 2003년 3,456 5,671 2,365 777

 2007년 5,121 5,462 2,584 869

 2010년 7,085 5,484 2,337 739

연도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2001년 106 134 - -

 2003년 104 125 104 85

 2007년 114 127 108 91

 2010년 142 123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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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담아야할 자급률 실태와 목표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이렇
게 낮지는 않을 것이고, 농지 보전의 방향, 이용 실태와 관리가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거버넌스를 내세우면
서도 지원이 아닌 관리하려는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한 농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정책 의지와 비전의 문
제이다. 그리고 이를 견제하고 견인할 생산자, 소비자 우리의 과제이다.

	 농정은 농을 바라보는 관점, 태도의 정치적 표현이다. 농의 주체(생산자, 정치인과 전문가, 기술관료, 유통 
등 경제활동 행위자, 소비자까지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들이 관여되어 있다. 오랜 관습처럼 '농업, 농촌이 소
중한 건 알겠어 하지만' 이라며, 농업 농촌을 지원하는 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을 쥐고 있는 관리
들은 농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인 양 그들을 관리 대상화하고, 농민들은 '어차피 우리가 주인 노릇 할 수 있
는건 아니잖아'라며 흐르고 있다. 농정의 개혁은 그래서 쉽지 않다.

	 생산자, 농촌 주민들이 주변인에서 주인 역할하도록, 자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체적인 
농정 개혁의 전제이다. 내가 살아가고, 나의 역할을 나름 열심히 하고자 하는 태도와 행위는 지구에 살아가
는 생명이라는 존재감, 사회구성원이라는 소속감, 그 사회에서 잘 살고 있다는 역할의 인정과 격려, 그로 인
한 나의 존재와 역할을 인지하는 자존감, 사회적 역할자로서의 자부심으로부터 나온다.

	 '農'은 인류의 번영과 문명화의 시초이며 여전히 그 기반이다. 사회적 관계방식을 만들어 변화시키고, 문화
를 풍성하고 깊게 한 것도 '農'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農'은 생산과 산업의 영역에서 농업으로, 삶의 터
전과 국토 공간의 영역에서 농촌, 사회적 역할과 계층, 직업의 관점에서 농민으로 구분하지만, 사람의 생명
을 먹여살리고 다음 세대로 생명을 이어가는 생산과 생활이 '농'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ㆍ먹거리의 전환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주체로 참여하여 역할할 때 가능하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식품 체계와 기후위기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해결자로 나설 때 전환 사회로 나
아갈 수 있다.

전환의 기회, 전환의 방향

	 인류번영을 명분으로 구축해온 사회경제체계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위기, 성장의 위기로 나타나 인류의 
생존과 행복을 위협하고 있다면 이러한 복합 위기를 초래한 원인 진단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의 현재 삶의 방식(구조적인 사회경제체제와 사회적 인식과 행위방식)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
고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다음 세대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성찰해야 한다. 지구 생태 관점에서는 인간 바이러스의 폭주를 막기 위해 코로나 백신이 작동하는 것이라 이
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기 위한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 등의 문제로 우선 
논의되지만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지향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 접근일 것이다. 한국의 방역이 나름의 성과
를 낼 수 있었던 것을 외신들은 '투명성과 열린 소통, 시민참여의식과 민관 협력'을 꼽는다. 투명성, 개방성, 
민주주의는 전환 과정에도 통용될 핵심어들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시급하며 모든 분야와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이 필요하
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적응하는 과정은 위기에 이른 요인과 초래한 정도에 따라, 
분야와 지역에 따라, 사회구성 주체들의 생산과 생활, 의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위기는 자본 증식의 경쟁에 매달려도 서로를 갉아먹을뿐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파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성장ㆍ제로 성장 경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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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ㆍ팬데믹ㆍ성장의 위기에 더해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과제와 농촌지역 과소
화ㆍ고령화 문제 또한 경제성장 과정에 기인한 국가적 당면 과제이다. 한편, 인구감소와 4차 산업 고도화 과
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과제로는 '양극화'문제가 중요하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개인간, 지역간, 국가간, 도
시와 농촌 사이를 더욱 갈라놓게 될 것임. 전환의 과정에서 최저소득 보장, 고용보장, 기본소득 체제를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환의 과정은 불균형 할 수 있으며 상대적 박탈과 부정의, 변화요구 압박에 따른 이해관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정의롭지 못한 전환은' 사회의 지속가능성 증대'라는 목표를 훼손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원
칙으로 삼는 전환 과정이 중요한 이유이다.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탄소생태농업!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OECD 자료로 보여주는 통계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꼴찌 수준이며, 
농지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그만큼 농업에 소홀하고 고투입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농업은 산업화, 단작화하는 농업의 철학적, 구조적, 상품화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 운동으로 시작해 근
래에는 토양 및 자연환경,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저감 등의 의미와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실천 
논의된 유기농업은 '생물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화를 통해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 
강화시키는 총체적 생산관리체계'로 정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땅의 건강보다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않는 '안전'한 농산물로 축소ㆍ왜곡되어 왔다. 비료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무농약'농산물을 포함한 '친환
경농업'은 땅을 살리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소비하는 실천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명분으로 
잔류농약을 검출하는 인증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기농업 농가수는 18,199, 농지면적 대비 유기
농 면적은 1.8%에 머물고 있다(2019년). 친환경농산물 통계에는 유기농의 두배가 넘는 무농약농산물을 포
함하며 그나마 줄어늘고 있다. 소비가 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는 유기농업이 비료 등 투입물량이 적으니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나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른 때깔 좋은 농산물을 위해 영양제와 연료 투입 등 이른바 유기농의 관행화로 친환경
농업도 탄소 저감, 감축, 저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써야할 실천경험과 열쇠를 가지고 있고, 토양에 탄소를 회복시키는 탄소생
태농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혁신하고 소비자들의 인식과 행태의 전환도 필요하다.

< 김창길 등, 2016, 유기농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한국기후변화학회지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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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해 친환경농업 단체들은 '기후위기 시대 농정의 새로
운 패러다임 확립' 기조로 삼을 것을 주문하며 아래와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①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한국판 뉴딜계획과 연계해 2030년 친환경농업 30% 확대를 목표

로 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중 친환경농업 육성목표를 15%로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육성지
원센터 설치

②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 전체 논 농사(83만ha)를 전면 친환경으로 전환하며, 공공수매제를 확대하고 
학교를 비롯해 군대, 병원, 취약계층 등 공공영역에 친환경쌀 공급

③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단위 집적화
④ 친환경농업에 지속지급할 선택형 직불금 확대
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⑥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⑦ 친환경농산물 통합 마케팅조직 설립 지원
⑧ 친환경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⑨ 유기과수 육성정책 추진
⑩ 유기종자 육성 지원
⑪ 친환경 동물복지를 축산의 기본전략으로 전환. 양분총량제, 적정축산 유도와 경축순환농업으로 전환
⑫ 과정중심의 인증체계 전환
⑬ 친환경자조금 제도 개선 등, 탄소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위해 눈여겨볼만한 제안들이다.

고기가 주식?

	 '다 따라와 고기 먹게', 라이벌인 강력반 회식에 끼워주겠다는 제안에 자존심으로 주춤하던 마약반 형사들
이, '소고기야'라는 한마디에 바로 따라붙는 장면은 한 코미디 영화에서 초반에 빵 터지는 장면이다. 이 영화
는 범죄 수사로 이야기를 전개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는 통닭이 더 인기를 얻었다. 우리의 일상
이 공감을 얻은 셈이다.

	 광주의 초등학교에서는 채식선택 급식이 운영되었다. 10% 수준의 참여 속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건강한 식습관, 기후위기 대응 등의 취지
로 추진된 시범사업은 식생활교육, 학생과 학부모들의 식단 참여도 이루어졌다. 전국의 대학들에서도 학생
식당에 채식식단을 제공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축은 인간이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시작한 1만여 년 전부터 제의에 희생물로 기르다 농사에 가축의 
힘을 보태고 그 부산물로 두엄을 만들어 토양에 유기비료를 더하는데 활용되었다. 농업에 축산이 포함되는 
이유도 오랫동안 논ㆍ밭농사와 가축사육이 순환관계를 이루며 생산력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2차대전 이후 
폭탄 제조에 쓰인 암모니아 합성공정으로 화학비료를 대거 생산하고 투입하여 곡물 생산의 획기적인 증가를 
이룬 이후 잉여 곡물을 원조물자화 하거나 가축에게 먹이면서 축산은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상업용 공장
식 축산이 이루어지며 육류 소비가 늘고, 곡물 사료로 마블링이 생기고, 분뇨는 미처 다 흙으로 순환되지 못
하고 폐기물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고기와 부산물을 먹기 위한 상업적인 축산은 1960년대 경제성장을 하면
서부터이다.

	 1970년대를 거치며 전세계에 사육하는 소는 10억 마리를 넘었고, 최근에는 13억~15억 마리를 헤아린
다. 인도 등을 제외하면 육류ㆍ가공품을 먹기 위해 사육되는 소만 10억 마리에 이르고, 비슷한 수의 돼지와 
양, 200억 마리의 닭 등 가축들이 먹는 사료의 양은 전 세계 곡물의 40%에 이른다. 바이오 에너지로 활용되
는 양까지 제하면 78억 인구가 먹는 양보다 더 많은 곡물을 가축에게 먹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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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육류소비량은 1980년 11.3kg에서 2018년에는 53.9kg로 5배 가까이 증가
했다. 식용육류공급량은 연평균 5% 증가해 2018년에는 1인당 68kg에 이른다. 곡물과 쌀 소비는 꾸준히 줄
어들어 1인당 쌀 소비량은 2019년 60kg 아래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일반 가구에서 1인당 57.7kg으로 줄
었다. 고기가 주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소고기가 든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한 사람이 두 달 동안 쉬지 않고 목욕하는 물을 쓰는 것과 같으며 육가
공, 유제품 생산에 쓰이는 물은 지구상 깨끗한 물의 3분의 1에 달한다. 지구 표면 45%를 가축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막화가 된 토지 3분의 1이 가축에 의해 초래된다는 다큐멘터리 보고도 있다.

	 소고기 1kg 생산에 10kg 가량의 사료곡물이 투입되는데, 국내 음식료 수입량의 절반 이상의 차지하는 곡
물 가운데 70% 이상은 사료로 활용되고, 국내 배합사료의 9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 세계 곡물 가
격 상승 동향에 따라 2008년의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이 주도하는 물가 상승)을 경계하고 
있다.

	 소를 대표로 하는 축산에서는 장내발효(트림과 방귀)와 분뇨에서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지수가 스무배
나 높은 메탄이 발생하여 국내 보고에도 농업부문 온실가스배출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 축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16.5%에 달하며, 특히 육류제품과 관련된 부분
의 비중은 61%가 넘는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모든 교통 수단에서 비롯되는 양이 13% 수준인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육식에서 채식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 지금과 같은 방식과 수준으로 육식이 증가하고 이어가는 것은 지속불가능하다. 지구 역사상 가장 많
은 인구와 가장 많은 가축들이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육식의 정점을 찍고 있다.

햇빛과 흙으로의 전환, 먹거리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의 일반적인 농업은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일조해옴과 동시에 기후위기의 직접
적인 피해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땅을 건강하게 살리는 농업을 통해 생산과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안
정화할 수 있는 잠재력과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 흙은 대기보다 2~3배 더 많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산
업화한 경작으로 대부분의 경작지 흙은 탄소를 절반 이상 잃었다. 흙이 탄소를 저장할 여지가 있는 상태이
고 건강한 유기농업, 재생농업, 탄소생태농업을 통해 대기 중 탄소를 흙으로 되돌릴 수 있다. 매년 토양 탄소
를 0.4%씩 증가시키면 연간 온실 배출량의 75%를 저장할 수 있다. 토양 탄소 저장은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기후변화 완화 수단으로 농업의 전환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을 유지하며 기존 농업생산의 탄소배출을 
줄일뿐 아니라 토양 탄소를 활용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폴 호건이 '드로우다운'에서 제시하는 '재생농업'은 탄소 함량을 복원해 토양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고 재생하는 것이며, 식물의 건강, 영양,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무경운 재배, 다양한 피복 작물, 농장 
내 교배, 무농약, 무합성비료, 윤작 등이 포함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약 4,300만 헥타르의 농지 규모가 
2050년까지 4억 헥타르로 확대되면 격리와 배출 감소로 총 23.2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할 것으로 보
고 있다.

	 실제로 기후위기와 농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탄소 저장을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프랑스 주도로 전 세계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늘리기 위한 '4/1000 이니셔티브 운
동'을 전개하여 탄소 중립을 위해 연간 0.4%의 토양 탄소를 다시 토양에 환원하고 있고, 세계적인 와인 생산
지 중 하나인 미국 캘리포니아도 '건강 토양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4년 동안 약 44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에코팜 농가에 1,000㎡당 8,000엔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농업에 공익직불금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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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구색 맞추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거의 햇빛(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자재, 설비 고투입 농업을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는 재생되어야 지속할 
수 있고, 물질은 순환되어야 건강할 수 있다. 재생과 순환을 중요시하는 유기농업이 권장되고 육성되어야 한
다. 경종ㆍ축산이 각자 따로 수입한 자재와 사료를 투입하고 부산물, 분뇨도 따로 활용, 폐기하는 방식의 농
사는 지역ㆍ마을단위 순환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시민의 실천과 과제

	 생산자들은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농사를 지속ㆍ확산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을 확충해가고, 스스로 
시대적, 사회적 전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알아주고 뒷받침하지 않으면 
생산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 정책 또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조직적 활동 없이는 바뀌지 않는
다.

	 나의 정치적 투표가 나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역할을 지지하듯, 소비자로서 내가 선택한 먹거리가 그 생산
방식과 유통체계를 지지하는 것이다. 기후 시민으로서 먹거리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현명함이 절실하다. 현
재의 햇빛에 기대고, 흙을 살리고 건강한 흙에 기대는 농식품 체계 전환,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전환만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①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탄소생태농 먹거리를 선택하고,
② 필요한 것만을 구입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③ 육류 소비를 줄이고 저탄소 건강 식단을 늘이고,
④ 농업,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 먹거리 체계 전환을 지원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생협과 같이 생산-소비가 연계되어 조직된 활동 단위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 사회의 먹거리 전환 과제는 복합적이다. 우선, 먹거리 문제를 생산-가공-유통-소
비-폐기에 이르는 먹거리 체계(food system)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전환 실천이 중요하다. 농촌 
생산과 도시 소비를 갈라치기로 관리하는 생산성과 성장위주의 상품화 정책이 생산과 소비, 생산자와 소비
자의 관계를 멀게하고 고에너지 투입과 낭비를 부추겨 왔다. 이에 대한 대응 실천으로 생산-소비의 공간적 
간극을 줄이기 위한 로컬푸드 운동으로, 시간적 간극을 줄이기 위한 슬로우푸드 운동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의 관계를 중시하는 생협, 꾸러미, 식생활교육 운동으로 실천되고 있다. 폐기도 심각한데, 분리수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화되지 못한 산지폐기나 음식단계에서 낭비되거나 유통기한 문제 등은 실천활동이 미미
하다. 무엇보다 내가 먹는 것과 기후위기의 관계를 인식하는 먹거리시민, 農시민이 많아져야 한다.

	 두 번째는 자급력의 문제이다. 한 사회의 자기결정권, 식량안보를 넘어 주권의 문제이다. 3% 남짓한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도 20% 자급률 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의 먹거리체계 수준이면 세계 먹거리
체계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의 30%를 차지한다는 수준을 넘을 것이며, 그 간극을 외부화하고 있는 것이다. 
상품생산성이 아니라 공공성과 식량주권 차원에서 농업과 농촌의 유지와 확장에 국가 명운을 건 지원이 필
요하다. 지역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의 토대이기도 하다. 공공급식을 늘이는 정책활동 등이 있으나 국가적 차
원, 전 사회적 차원의 전환운동이 절실하다.

	 세 번째는 생산의 전환이다. 이는 소비의 전환과 맞물려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산, 토양의 탄소 안정
화, 저장역량을 강화하는 탄소생태농업을 조직하고 전환해야한다. 관행화하고 있는 친환경을 넘어 재생농업
으로 전환 시도할 수 있도록 이를 이해하고 지지ㆍ지원하는 소비 조직 없이는 쉽지 않다. 어느 정도 생산과 
소비를 조직하고 있는 생협들이 탄소중립 전환농업 생산을 실천해갈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전환도 조직해야 
한다. 우선 벼농사 유기농, 저탄소 전환부터 시도할 수 있다. 지역에서도 생산소비제휴운동으로 실천해 갈 
수 있다. 시민사회 실천만으로 쉽지 않지만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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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는 축산의 적정화, 육식 줄이기이다. 수입사료에 의존하며 증가하는 공장식축산, 쌀 소비를 넘어
서는 육식은 과도하다. 지속가능하지 않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동물복지농장 수준의 사육환경 
전환, 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채식 실천이 많아지고 학교급식 채식식단도 시도되고 있다. 기후환경을 염
두에 둔 채식, 육식 줄이기 활동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과도하게 글로벌 푸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인지,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지금 세대가 지속적인 풍요를 
누려왔기 때문인지 무관심과 체념도 많다. 유튜브에는 먹방과 소고기 예찬이 넘쳐난다. 그럼에도 기후위기
는 진행되고 먹거리와의 관계 인식과 실천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지금의 먹거리체계는 한 사회의 역사
가 문화가 되고 정치경제와 함께 구축된 것이고, 개인들에게 관습화된 것이다. 그만큼 전환이 쉽지 않다. 개
인의 기후위기 각성과 실천은 조직되어야 전환이 시작되고, 관습화된 정책을 재구성하는 실천으로 나아가면 
먹거리체계를 전환할 수 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지속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주의 기적이고, 축복이다. 생명을 이어가려면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나의 먹거리 생산ㆍ소비 선택이 지구를 살리고, 사회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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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농업 역할

	 도시농업이 발달한 해외사례를 통해 그 연원을 살펴보면 도시빈민의 식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전
쟁 중에 군수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도시민이 채소·화훼·과수 등의 식물과 곤
충류 등을 재배·사육하는 활동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도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 생물종 다양성 확보, 건강한 먹거리 수확,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아름다운 경관조성, 농업·농촌에 대
한 이해 고취와 이를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환경부담 최소화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운동으로 발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
후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도시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도시농업 활동가를 위한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활동가들의 참여가 날로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관심과 역
할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 미만의 도시지역에서 90%를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시스템이 자
리를 잡고 있어서 도시민들을 상대로 도시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가 발등에 떨어진 작금의 상황에서 도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이해와 기후위기에 대
응하는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민의 90% 이상이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하는 결
과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의 원인으로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탄소배출로 대기중 탄소농도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 때문
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결국 현대의 고도화된 문명은 기후위기와 맞바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면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것에 더해 어
떤 형태로든 탄소배출을 억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국가간 상이한 경제 사정
으로 첨예하게 부딪치는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에서의 협의와 전문가 집단의 해법 탐색이 진행되
고 있겠지만, 생활인으로서의 도시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좁쌀만한 실천들이 절실하기도 하다. 좁
쌀 크기의 실천이 모여 태산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도시농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겠다. 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의 역할
이 적지않은데, 실제로 2019년 발표된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기후변화와 토지에 관한 특별
보고서에서는 도시농업과 도시근교농업이 도시의 식량 문제 해결,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후변화 영향에 적
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생태·환경적 기능과 먹거리 시스
템 구축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민들의 작은 실천을 이끌어내어 도시농업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
민운동인데, 도시농업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중에서 특히 기후 위기와 먹거리에만 초점을 맞춰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생활공간 주변의 공간을 활용하여 채소 등의 먹거리를 재배함으로써 도심환경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보된 먹거리는 탄소발자국과 푸드마일리지가 사실상 0
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도시농업 경작활동은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에 부담을 주는 자재의 
사용을 금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화학 자재의 생산과 유통에 수반되는 탄소배출을 제한할 수 있고, 폐자재
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자재 처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양병욱

  前 전주시도시농업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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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일상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과정을 거쳐 경작에 활용하므로 자연생태 순환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게 되어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게 된다.

	 넷째는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체득한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생활양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실천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
야 한다. 

	 첫째로 정부와 지자체는 도농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많은 도시민들이 도시농업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도시농업의 체험을 통해 환경친
화적 농산물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 농산물에 대한 가격 저항을 감소시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도시농업의 생산적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도시지역
의 먹거리 시스템을 강화하며, 귀농귀촌을 통한 농업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취미·여가·교육 등의 비생산적 
활동을 넘어 생산·가공·유통의 영역까지 도시농업의 범주를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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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복주

  전주아이쿱생협 이사장

나와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식생활
-앵그리푸드 캠페인으로 시작된 소비기한제도

	 지난 6월 17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되었다. 소비기한표시제란 판매기한을 표시하는 판매자 중심의 유통기한과 달리 실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하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다. 

	 소비기한표시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제도이다. 과거와 달리 냉장유통 시스템이 발달해 식품 안전 우려가 낮아졌고,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제품
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 반품해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년 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식품 안전과 냉장 유통 환경 등을 
이유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2019년 세계농업기구(FAO)가 발표한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13억t,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
는 33억t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생활폐기물의 약 30%가 음식물 쓰레기로한 해 발생량이 570만t에 육박한
다.(환경부, 2019년) 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발표한 유통기한에 따른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을 보면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비용이 5천 900억 원, 가정 내 폐기 비용이 9천 500억 원으로 한 해 평균 1조 54백
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실제 소비기한표시제는 CODEX(국가식품규격위원회)와 유럽, 미국, 호주, 일본, 중국, 필리핀, 케냐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한 제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식품 안전을 판단하는 데 도움
이 될 뿐 아니라 음식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소비기한표시제는 식품 안전의 한계 시점을 더욱 명확히 알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 소비 시점을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유통업계 또
한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한국식품정보원은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시 식
품 폐기가 1.15%로 감소해 연간 8860억 원, 식품 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0.04% 감소로 연간 260억 원 
사회적 편익뿐 아니라 음식물 처리비용 역시 연간 16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참고-가공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 보관조건에 따라 대부분의 식품은 유통기한 이상으로 섭취 가능

종  류 유통기한 대비 소비기한 보관조건 종  류 유통기한 대비 소비기한 보관조건

냉동만두 +25일 -15℃ 액상커피 +30일 0 ~ 10℃

우유 +50일 0 ~ 10℃ 식빵 +20일 0 ~ 10℃

크림빵 +2일 0 ~ 10℃ 계란 +25일 0 ~ 10℃

슬라이스 치즈 +70일 0 ~ 10℃ 생면 +9일 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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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통과 이후, 아이쿱소비자생협협동조합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냉동만두류 4종에 유통기한과 소비기
한을 병행 표기하였고 앞으로 다양한 품목에 소비기한 표시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기한표시제
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기후행동은 이번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 릴레이 캠페인, 성명발표 등 소비자
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월부터 소비자기후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명 참
여자를 모았고, 4월부터는 '앵그리푸드' 라는 이름으로 소비기한 촉구 인증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릴레이식으로 올리는 캠페인(캠페인 클릭)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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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전환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그간 농업은 일반적인 산업에 비해 지구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환경적 편익을 제공하며 인구증가와 
도시화 등 지구문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기반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와 동시에 '화석연료에 기
반한 지구적인 농식품 체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최근의 복잡한 위기가 총체적으로 
닥쳐오면서 현재의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지속불가능성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유엔에서 채택한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최근 문재인대통령과 BTS
의 유엔 연설을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SDGs는 사회, 환경,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과 그를 위한 제도적 기
반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빈곤, 식량농업, 건강, 교육, 성평등, 물, 에너지, 일자리, 산업혁신인프라, 도시, 자
원, 기후위기, 해양, 육상생태계와 거버넌스 파트너십의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을 통한 경제활동이 환경적 사회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시스템을 유기농업, 탄소상쇄농업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할 편익을 SDGs 목표체계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  

1. �빈곤종식 - 현재의 농업은 가족소농의 빈곤률을 높이고 있다. 가족농, 유기농, 전통농업은 가족농과 많은 
빈민들에게 먹거리 보장과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아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업 - 생태농업은 다작을 통한 단위생산량을 높이고, 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단

일종 재배에서 벗어나 식물유전자원 보존농업, 회복탄력성이 높은 농업, 토지수탈 농업에서 토지회복농업
으로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3. �건강과 웰빙 - 육류 과소비와 과질소로 인한 비만과 영양부족 문제 동시 해결하는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
하고 농약 등 화학물질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보장한다. 

4. �양질의 교육 - 경작교육과 환경교육, 식생활교육이 포함된 양질의 교육을 학교와 도시, 지역에 제공할 수 
있다.  

5. �성평등 - 다품종 노동집약 농업은 기계화로 소외된 여성농민의 역할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개선한다. 

6. �물과 위생 - 생태농업은 오염을 개선하고 토양의 우수저장 능력 회복으로  깨끗한 수질과 풍부한 수자원
확보에 기여한다.  

7. �깨끗한 에너지 - 생태농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바이오자원 활용을 통한 자원
과 에너지의 순환 시스템 구축을 촉진한다.

8. 양질의 일자리 - 친환경방식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따른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확대된다.

9. 혁신과 인프라 - 적정하고 전환적인 농업기술의 발전과 녹색산업으로 전환에 기여한다. 

10. �불평등 감소 - 농업식량에 대한 가치상승은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감소와 상생협력을 촉진하며, 인구 감
소에 따른 지역차별에 대응한다. 

양준화

  전국지속가능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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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속가능한 도시 - 도시생태농업은 시민에게 녹색공간과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지속가능한 생산방식 확산, 식량낭비 감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 바이오메스
로 에너지순환과 경축순환으로 지역 내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13. �기후변화 대응 - 탄소배출 농업에서 전환하여 탄소흡수력을 높인 토양회복농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14. 해양생태계 - 흡수되는 비점오염물질의 배출저감과 수질개선으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한다. 

15. �육상생태계 - 생태농업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하천·담수·습지 등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토
종종자 등 유전자원 확보가 가능하다. 

16·17 �평화롭고 정의로운 제도구축과 파트너십 - 탄소흡수 생태농업으로 전환은 토지공개념, 기본소득, 
지역균형발전 등의 제도를 촉진하고 지방의 자립·분권역량을 키우며 도농 간, 지역 간 협력을 촉
진한다. 

	 지구적 위기에 농업은 문제인가 해결책인가라는 질문에 지역적으로 답하기 위해 농도전북, 중심도시인 전
주가 지속가능한 행복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유기농업, 탄소포집농업이 제시되었다. 단순
히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적 측면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 경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
환된 농업이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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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으로 농민이 행복
하고, 국민이 행복한 농업·먹거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몰고 온 농업·먹거리 위기
	 ●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먹거리 공급망의 심각한 교란을 불러일으키고 지구적인 먹거리 위기의 가능성

을 높임 
  	 - �감염병이 확산되자 러시아, 베트남 등 식량 수출국을 포함한 세계 30여 개 나라가 자국 내 식량비축 

확대와 수출금지 조처를 단행했고
  	 - �국경과 지역 봉쇄로 인한 선적·운송 제약, 투입 농자재 공급망 교란, 사회적 이동 제한으로 인한 국

내외 농업노동력 수급 위기 등으로 생산과 수급에 차질 발생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금지 물량은 당시 대비 세계시장 비중은 30%, 교역 규모는 50% 수준에 
이르렀음

  	 - �특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2020년 3-5월 코로나19 사태에 곡물 수출금지를 한 나라들 
중 겨우 4개국만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신고했음

  	 - �'비교우위론과 자유무역에 의해 각 나라 국민의 후생이 보장된다'며 농업 개방과 무역 자유화(관세 폐
지)를 강행한 WTO체제와 자유무역주의가 얼마나 허망한 글로벌 거버넌스이며 허구적 수사인지가 폭
로된 셈임

	 ●  �전문가들은 제2, 제3의 감염병 위기와 기후 위기로 인한 기상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 
  	 - �이로 인한 국제 곡물대란이 재발할 경우 식량수출국들이나 국제 곡물메이저1)가 식량 자급이 어려운 

나라를 압력하거나 통제하며 폭리를 취하는 등 식량을 무기로 삼는 식량 무기화와 지구적 규모의 먹
거리 위기는 이제 상존하는 글로벌 리스크가 되고 있음

  	 - �물론 감염병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제적 호혜 협력이 강화되어 곡물 수출
국들의 수출금지나 투기자본의 준동, 그리고 곡물메이저들의 시장 지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선의와 약속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사태를 통해 실증됨 
  	 - �따라서 무엇보다 자국의 식량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시민의 먹거리 수급안정과 먹거리 정책의 정치사

회적 안정을 위해 국가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정치사회적 안정
을 책임지는 국가의 기본 책무가 되고 있음

■ 농업의 중요한 역할은 시민의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인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    �국가가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즉 자급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엄혹한 국제 정세 속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됨 
  	 - �특히 오늘날과 같은 기후 위기와 감염병 위기, 그로 인한 먹거리의 국제적 생산과 수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민을 생존의 위기에 빠뜨리게 됨 
  	 -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일수록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방만큼이나 국가안보 차원에서 먹거리 안보를 

지키고자 먹거리의 안정적 자급 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살리는 데 심혈을 기울
여 온 것임 

     	 ●   �한국은 연간 26조원 이상의 외국 식재료가 수입되고 있음 
  	 - �특히 가공식품의 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주요 식품의 원재료 중 수입산 비중이 68.7%, 국내산 비

중은 31.3%에 불과함 

1) �국제 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막강한 정치적 힘을 가진 초국적 곡물기업을 말한다. 국제 곡물시장에서 지배력이 강해 석유메이저를 연상하여 생긴 용어. 

이창한

  前 지역재단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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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화된 밥상에서 감염병 위기나 기후 위기로 인한 먹거리 위기는 국제교역을 통한 식량안보 구축에 
절대적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음 

     	 ●   �먹거리 수입국들이 취약한 먹거리위기 시대 
  	 - �세계화가 가속화하면서 지구촌 나라들은 한층 복잡하게 연결된 먹거리 공급망을 통해 서로 의존하고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듯이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세계 먹거리 공급망'이 일시에 멈출 수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먹거리 절대 수입국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음
  	 - �기후·환경위기의 심화는 홍수와 가뭄, 극심한 더위와 병해충 빈발 등으로 지구 반대편 지역들의 농

업생산위기가 바로 이쪽 수입국들에 위기를 가져오고 동네 앞 식료품점에서도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
었음 

  	 -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세계 곳곳에 극심한 가뭄과 홍수, 더위
가 빈발해 곡물 수급은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음

■ 먹거리 자급력 강화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는 자전거의 두바퀴와 같음
     	 ●   �먹거리의 자급력 강화도 과제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도 중요
  	 - �친환경 먹거리는 생산면적이나 생산농가 면에서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음 
  	 - �무농약이나 유기농 인증 등 친환경 면적과 인증 농가 및 출하량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각각 

82,764ha→81,717.5ha, 67,617호→58,055호, 577,456톤→494,307톤으로 줄고 있음 
  	 - �2019년 기준 친환경의 비중을 보면, 경지면적의 5.2%, 전체 농가의 5.8%밖에 되지 않음

     	 ●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환경생태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함
  	 - �토양의 탄소 저장은 가장 효율적인 기후변화 완화 수단(IPCC, '19)이지만 현재의 고투입 농업, 과도한 

축산규모화 등은 기후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의 친환경농업단체와 먹거리운동 조직들은 2027년까지 친환경농업 비중 20% 확대, 화학

비료·농약 등 30% 감축, 저탄소 축산시스템 전환, 경축순환농업 확대, 축산규모 적정관리 등을 목표
로 정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저탄소 시대에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생태농업 육성은 농업정책과 먹거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시
민이 연대하여 나설 전망임

■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먹거리 정의 실현 
     	 ●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보장 필요 
  	 - �요즘은 예전처럼 보릿고개도 없어졌고 누구나 돈만 있으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며 급기야 유·초·중·

고 무상급식에 저소득층 먹거리 지원 확대 등이 실시되고 있음
  	 - �하지만 주변을 좀 더 관심 있게 둘러보면 아직도 절대적인 먹거리 취약계층이 많으며, 더욱이 기본적

인 먹거리가 해결된다 해도 그 질과 안전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즉, 양적으로 절대적 먹거리 취약계층도 문제이며, 먹고 있는 먹거리의 질과 안전성 문제도 심각한 사

회적 먹거리 취약계층도 문제임
  	 - �칼로리 권장섭취량의 75% 미만을 섭취하는 계층을 '영양섭취 부족자'라 함. 한국은 2018년 기준 국민

의 12.9%가 해당하며, 이 가운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14.4%, 19세 미만은 무려 35.1%에 달함.
  	 - �고령자들에 대한 먹거리복지체계의 구축은 물론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안전하며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발육에 필수적임 
  	 - �따라서 유·초·중·고 및 대학까지 건강하고 안전하며 영양이 풍부한 공공급식체계의 안정적으로 구

축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먹거리지원체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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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불평등과 아침 결식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먹거리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이 곧 먹거리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건강 불평등으로 악순환되고 있음 
  	 - �비만율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음. 식습관에 따라 비만

율,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저소득 계층의 영양섭취 부족 비중 또한 높은 
수준임. 

  	 - �소득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할 때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18년 기준 상위 계층은 10.5%인 데 
반해 하위 계층(중하와 하를 포함)은 28.7%에 달함.2) 경제적·사회적으로 먹거리 소비조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임.

     	 ●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도 심각하며, 국민 전체적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5년 26.2%에서 2018년 
28.9%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이 가운데 청소년의 결식률은 큰 문제임. 주5일 이상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2019년 35.7%에 달
하며,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 비율은 25.5%에 달하는 등 먹거리 소비패턴이 악화하고 있음. 

  	 - �아침 결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거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다이어트나 맞벌이 가구 또는 결손가정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임

  	 - �하지만 건강·영양 측면에서 규칙적인 아침 식사가 신체 발육이나 건강 유지, 활력 있는 정신활동 등
에 필수적임을 세계보건기구나 보건당국,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권고사항임을 생각하면, 아침 결
식률의 심각성은 이제 개인이나 개별 가구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음

     	 ●   �먹거리 보장을 통한 먹거리 정의 실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함
  	 - �먹거리 취약계층 해소는 먹거리 불평등으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먹거리 문제의 사회적 악순

환을 방지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먹거리 정의(food 
justice)'3)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며,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

■ 먹거리 시민의 중요성과 역할
     	 ●   �시민 모두의 행복을 실현하는 정책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시민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시민
이 많아지도록 해야 함 

  	 - �시민 모두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먹거리 문제의 사회성과 먹거리 
정책의 공공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 해결에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깨어 있는 시민은 '먹거리 시민'(food citizen)이라고 할 수 있음
  	 - �먹거리 시민은 먹거리 문제에 대한 바른 시민의식을 갖고 어떻게 생활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 주

는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과 먹거리 문제의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며, 먹거리를 나누고 이웃과 연대 협
력하며 먹거리 이슈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함

  	 - �먹거리 시민의 양성은 무엇보다 미래세대 아동과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야 함. 건강과 환경과 배려라는 
먹거리 문제의 사회적 가치와 그 실현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를 체득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유·초·중·고 학령기에 식생활 교육의 교과과정(먹거리 시민 양성과정)을 의무화하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관련 학습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을 의무
화해야 함

■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 수립과 시행 필요

2) 보건복지부(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3) �'먹거리 정의'란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만이 선택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부정의'한 상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을 통해 이러한 먹거리 

불평등 상태를 해소해 먹거리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김흥주 외, 한국의 먹거리 보장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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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 위기와 먹거리 위기의 시대에 먹거리 자급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 
등 모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 수
립과 시행을 법정계획으로 의무화 필요

  	 - �아울러 그 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이행 점검·평가의 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활성화와 민관협치의 
제도적 보장이 중요함 

  	 - �따라서 이에 관한 상위법으로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자체에서 먹거리 정책 관련 상위 조례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해야 함  

  	 - � �이러한 과제들은 지역사회와 국가 단위에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생
산과 소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먹거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즉,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해 나갈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
정이자 과제임 

  	 -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와 두루 연관된 문제라면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는 '먹거리 공공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책임을 강조되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전략과 정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때 다음
과 같이 9대 정책과제가 추진되도록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시점임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9대 정책과제>

1. 먹거리 자급력과 먹거리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체제를 구축한다. 

2. �국민(지역 주민)에게 생애주기별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장체계를 수립·강화
한다. 

3. �보육시설 및 학교 급식, 복지시설 급식 등 공공급식 전반에서 국내산·로컬푸드 조달
체계를 구축한다.

4. 로컬푸드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

5. 지속가능한 생산의 주체로서 농민의 기본 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지원한다.

6. �아동과 청소년 식생활 교육을 교과과정으로 의무화하고, 생애 주기별로 바른 식생활교
육의 평생학습체제를 제공하여 먹거리 시민을 양성한다.

7. �지역사회에서 먹거리와 관련하여 주민의 다양한 공동체 기반 생활협동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촉진한다.

8. �생산-가공-유통-소비-자원순환(폐기·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정책의 연계·통
합성을 제고하고, 부처간·부서간 협력을 통해 국민(지역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과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9.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과 실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국민(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과 국가 단위에서 민관협력 추진체계(푸드플랜 거버넌스)를 구축·운
영한다.





기후위기와 지역화
Climate Crisis and Localization

SESSION 2
전주시 녹색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 보이지 않는 불: 기후금융, 신속한 전환, 도시 및 지자체의 행동

   ㅣ앤드류 심스 서섹스 대학 연구원

■ 전주시 녹색기후금융 활성화 방안ㅣ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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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전주시 녹색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런던의 녹색금융 사례와 전주시의 사례 발표

�· �기후위기의 탄소 사슬을 끊고 녹색금융, 기후금융을 도입을 하기 위한 문화적, 규제적 변화의 

중요성 역설

�· 전주시 녹색금융 방향 제시

사회 및 좌장ㅣ손 현 주 전북대 교수

■ 진행순서 ■

시 간 구  분 내  용

14:00∼14:02 (2') 개회
개회인사, 발제 및 패널 소개
내빈소개, 세션 진행방법 안내

14:02~14:32 (30') 발제 1
보이지 않는 불: 
기후금융, 신속한 전환, 도시 및 지자체의 행동

앤드류 심스  서섹스 대학 연구원

14:32~15:02 (30') 발제 2
전주시 녹색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15:02~15:50 (48') 자유토론

ESG, 새로운 자본주의의 프로토콜 지속가능성 연계 금융

윤덕찬  지속가능 발전소 대표

전주형 기후금융과 녹색기금 모델찾기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전주시의 ESG 추진방안

노은영  전주시 미래전략혁신과장

15:50~16:00 (10') 결과공유 결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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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불: 기후금융, 신속한 전환, 도시 및 지자체의 행동

	 인간과 다른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보존하려면, 녹색/기후 금융으로는 부족하다. 기후 및 생태적 
비상사태를 부추기는 모든 형태의 금융을 중단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전환을 위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국제기구, 국가, 지역, 도시가 지
구위험 한계선을 무시하는 활동에 투자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
한다.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에는 누군가는 투자하면서 지상에서 사용할 석유에 돈을 쏟아붓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 허브의 예를 들어 그 중요성을 설명해 보겠다. 그곳은 바로 최고의 금융 
허브인 뉴욕에 이어 2위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영국이다.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런던은 78개 
금융 도시 중 녹색 금융 허브로서 3위에 오른 바 있다. 기후 금융에서 세계 2위의 글로벌 금융 중심지라는 
것은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전 영국은행 총재 마크 카니는 경고를 한 바 있다. 대부분의 연기금이 런던에 진출해 있는데 이들
에 대한 분석을 언급하면서, 지금처럼 탄소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 3.7~3.8도의 온도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
사회의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심각한 온난화로 이어진다는 내용이었다. 태양광 패널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지상에서는 화석연료 발전에 계속 투자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다음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녹색 및 기후 금융 분야의 혁신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가장 빠른, 대
규모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출을 통해 생물권 과소비를 부추기는 금융에서 벗어나도록 전체적인 경
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 금융은 확대되어야 하며, 모든 투자가 녹색 금융이 되어야 한다. 1.5도 기
후 목표를 이루려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지구의 금융 산불을 지속시키는 힘을 어떻
게 극복할 지 고민해야 한다.
 
	 JP 모건에 따르면 2020년 한 해만 화석연료 금융 규모가 $513억, 2016~2020년 총 규모는 $3,170억이
었다. 세계 최대 투자운용사 블랙록은 석탄 기업에 대한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약속한 지 12개월
이 지났는데도, 올해 1월 기준 투자액이 $850억이었다. 매각한다 해도 결국 다른 기업으로 옮겨 놓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 기관과 연결된 탄소 체인 때문에, 우리도 지구 온난화의 물결에 허우적대고 있다. 우리는 이
러한 고리를 끊고 새로운 금융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런던은 과거에 누렸던 특권으로 인해 반(反) 녹색, 반
(反) 기후 금융 대응이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의회 특별석에 앉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주
는 특별한 로비스트도 있었다. 이들은 "리멤브런서"라고 불리며, 야간경비대 같은 자체 경호원도 있었다. 즉, 
과감하고 새로운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과거의 화석연료 체제를 대변하는 금융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있
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문화, 제도적 변화가 함께 가지 않으면, 녹색 금융만으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다. 오염물질을 배
출하는 비행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SUV를 선호하는 탄소 의존 라이프스타일이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 어떤 모습일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앤드류 심스
  Andrew Si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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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환경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할까?

	 먼저, 금융 비용,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 이자"가 왜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경제적 원리와 그 목적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경제 규모를 조정해 지구위험 한계선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 내에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경제적 원리를 현실에 적용하려면,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먼저, 사람들이 "이자"라는 개념에 관심을 갖
게 만드는 것이다. 세계 팬데믹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녹색 경제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과 그 
비용, 생태적 생존 시스템을 함께 연계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을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금리는 주로 정책입안자의 관심사이며, 일반 국민들은 예금이나 주담대와 관련이 될 때만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생태적 기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환경 금리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생물권의 용량을 넘어 성장했다. 보수적인 "연간 생태 오버슈트 평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생태계라는 
신발 사이즈는 6인데 10 사이즈의 경제라는 발을 꾸겨 넣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발은 290mm인데 250mm 
신발을 신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제는 다양한 금융의 형태로 신용이 공급되면서 확장된다.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GDP, GNP 
등 매우 협소한 지표로 측정한 전통적인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생산적인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거나, 많은 국민이 이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체불가능한 환경 가치라는 재원이 사라지
는 것이다.

	 이자는 돈을 빌리는 대가이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빌린 돈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 그래서, 금리, 특
히 복리의 경우에는 빌린 원금에 대한 이자와 더불어 추가로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성장
이 가속화된다. 생물권과 인간 노동력을 이용하는, 착취적 경제 모델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효율성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경제의 발자국은 이미 너무 커졌다. UNEP 국제자원자문단의 2020년 보고서 "자원 효율과 기후 변화: 저
탄소 미래를 위한 원료 효율성 전략"에 따르면 금속, 광물, 목재, 플리스틱 증 원료 추출 및 생산으로 인한 배
출량이 1995~2015년 사이 2배로 늘어났으며, 전 세계 배출량의 1/4을 차지한다. 2020년에는 최초로 자
원 소비량이 1,000억 톤을 돌파했으며, 현재 추세라면 세계의 원료 사용량이 2050년까지 1,700~1,840억 
톤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성장세와 소비량 증가의 원인은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이 자본과 그 비용을 윤활제로 사용하기 때문
이다. 돈은 지불하기로 약속한 사회적 수단이기 때문에, 유한하지 않으며 계속 약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
간이나 생태계의 채무이행 능력은 한계가 있다.

	 경제 규모를 조정해 지구위험 한계선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 내에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환경 금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통화량을 관리하기 위한 통화 정책은 시장의 온도를 높이거
나 낮추는 역할을 한다 (지구 온난화의 위협에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해당 시점에서 경제, 사
회, 환경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후 비상 상황에서는 고탄소 상품이나 용역의 수요가 낮아지도록, 비용을 높이고 접근성을 낮춘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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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청정한 재생가능 에너지, 대규모의 주택 에너지원 개조 프로그램, 개인 차량보다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
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인다.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에는 세금을 더 매기고, 긍정적인 것은 세금을 낮추는 
효과적인 과세 정책과 동일하다.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도시, 지역 당국 입장에서 정말 확실한 방안이 한 가지 있다. 화석연료에 대한 투
자를 회수해 친환경에 투자하는 투자회수(Divest-Invest) 운동이다. 10년 전에는 거의 없었지만, 2012년 미
국 메인주 포틀랜드의 유니티 대학에서 시작한 투자회수 운동이 이제 변화의 큰 동력이 되었고, 6년이 지난 
2018년에는 1천 번째 투자회수 기록이 탄생했다. 현재 1,300개 이상의 기관, 정부, 연기금이 화석연료 투자 
회수에 참여하고 있고, 총 회수액은 $14조를 상회한다.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지자체들은 현재 투자상황을 
엄격히 검토하여, 고탄소 투자를 녹색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 비용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석유, 석탄, 가스에 대한 투자가 용인되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금리에 환경 영향을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SG라는 환경, 사회, 가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수조 달러의 자본 배분에
서 중요한 금리에까지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나와있는 메커니즘 중에는, 이러한 원리를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있다. 스위스 바젤에서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요건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 대비 특정 금액의 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대출의 
위험도를 0에서 150%까지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한다.

	 현재 대형 석유, 가스 회사의 자본비용은 주요 신재생 에너지 기업과 동일한 수준이다. 하지만, 화석연료 
관련 대출의 가중치를 높여, 해당 분야로의 자본 유입을 막고, 반대로 청정 에너지 관련 대출은 위험 가중치
가 없거나 낮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고, 대기업은 이미 업종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다. 표준산업분류, 거래
소 상장 목록, FTSE 인덱스 등에서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는 가중치를 20% 이하
로 두고 (녹색산업 정책을 위한 필수 지원책으로서 정부 보증 제공), 화석연료는 약 200% 정도로 가중치를 
더 높이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녹색" 회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화석연료 업종의 "갈색" 
회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소위 악덕 사채업자들의 과도한 금리가 문제가 된 후, 2014년 
영국에서는 적정 수준의 금리 상한제가 도입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도 금리 상한선을 두는 고리금지법이 
있지만, 새로운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대출 시 최소 금리를 인상할 것을 국가 차원에
서 주장하는 것이다. 에너지 투자 패턴, 탄소 고착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
다. 이것 만으로도 녹색, 기후 금융 재원 확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고탄소 라이프스타일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손쉽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 고도로 발달한 자동차 할부 금융이 좋은 예이다. 하지만 SUV, 휘발유 
차, 디젤 차 등이 인체 건강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사람들이 고민도 안하고 구매하는 것에 은행은 
왜 돈을 빌려주는 것인가? 내연기관 차가 중단되는 몇 년 후를 기다리기보다, 휘발유, 디젤 차 할부에도 마
찬가지로 최고 수준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금융기관은 고탄소 차량 대출을 회피하
게 되어 금리가 높아지고, 친환경 교통 수단 구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영국 상업은행에 대한 숨겨진 보조금이 있는데, 개인 예금자에 대한 국가 보증이다. 정부의 예금보증 제도
는 1인 당 £ 85,000까지 정부가 보증하며, 은행이 파산해도 돈은 안전하다. 민간 금융을 정부가 대규모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강력한 기후 정책을 도입한 정부의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은행 예금이 공익을 위
해 투자되고, 고탄소 산업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민간 및 공공 금리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은행과 통화감독 당국의 핵심적인 역할은 재정과 
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금융 자원이 기후 위기에 투입되어 인류와 세계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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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본 설립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최근 영국 재무성이 발표한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다스굽타 보고서"가 찬사를 받은 것도 자연에 대한 경제활동 의존도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음
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생태계에 대한 ‘파괴적 금융화’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하기
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자연은 가격 기반의 경제 체제에서 분리해야 
함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 "생태계의 비선형적 특징을 볼 때, 정량적 제한조치는 가격 메커니즘보다 훨씬 
효과적인, 중요한정책 접근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정량적 제한조치란 생물권 상당수에서 개발을 중단
하고, 자원 추출이나 쓰레기 폐기를 엄격히 제한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육지 및 해양의 30~40%에서 보호
가 필요하다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에서는 최소한 3가지의 대대적 변환이 필요하다.

	 첫번째는 은행의 문화적 변화다. 사실 이것은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긴 했다. 하지만 애매 모호하고, 구체적 영향을 측정하기 어렵다.

	 두번째는 지금이라도 정책과 규제 변화를 통해, 부정적인 것은 더 힘들고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긍정적인 것은 더 쉽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은 그 두 방안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역 은행에서부터 상호금융기관, 국내 녹색투자은행 등 
새로운 금융기관과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효용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정한, 저탄소 전
환을 이루는 것이 주 목적이다.

	 녹색투자은행의 설립은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금융 아키텍처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영국은 최초의 녹
색투자은행을 아이러니하게도 석탄, 석유 시추 사업에 투자하는 호주의 매커리 은행에 매각하면서, 이에 대
한 실망으로 “잘못된 시작”을 경험한 바 있다. 2020년 말 새로운 대안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리시 수낙 
재무장관이 새로운 인프라 은행에 대한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6월 영국 인프라 은행이 설립되었고, 초기 자
본금  £120억에 £100억의 정부 보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캠페이너들은 인프라 은행이 저탄소, 신속
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에 투자하도록 요구했고, 인프라 은행은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지역, 지
방 경제 개발을 돕는다", 즉, 탄소 배출량은 함께 낮추고 저소득 지역은 함께 지원하는 공식적 역할을 부여받
았다.

	 OECD는 녹색, 기후 금융 활용을 위한 중앙, 지방 녹색투자은행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다양한 녹
색투자은행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서로를 통해 배우고 있다. 2020년 중반 기준, 이미 27개의 녹색은
행이 설립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25개의 설립이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세계가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 큰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OECD 및 여러 국가
의 막대한 예산 중,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예산은 $3,360억으로 전체 예산의 1/5에 불과하다. 중남
미 등 다른 지역에서는 환경 목표 달성 예산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2.2%에 불과했다.

	 공정한 저탄소 전환을 위한 국가별 목표를 수립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몽골의 녹색금융공사와 같은 새로운, 독립 기관에서부터, 남아프리카 개발은행의 기후금융기관과 같은 타 
조직에 소속된 기관과 같이, 녹색은행은 도시, 지역 단위의 행동을 최적화할 수 있다. 금융제도의 변화에 앞
장서고, 지역의 금융, 정치, 제도적 상황과 니즈, 특수한 어려움에 맞춘, 특별히 설립된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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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현재 진행중인 혁신 중에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협력을 통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지역사회 정부 투자(CMI)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 개인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지역 정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장점은 투자 위험이 해당 프로젝트와 직접 연관이 없고, 지
역 의회의 안정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지자체가 위험을 감수한다. 영국에는 지
역 의회의 재정적 요건 유지에 대한 법적 요건이 있으며, 다양한 보증을 받는다. 의회 대출에 대해서는 과도
할 만큼 많은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익은 낮지만 일반적인 정부보증 투자처럼 비교적 안전하다. 예를 
들면, 최근 웨스트 버크셔 의회가 추진한 CMI는 태양열 발전소 사업으로, 예산의 1/5을 주민 투자로 조달했
다. 또 다른 사례는 하이브리드 태양광 저장 시설을 위한 워링턴 지방 의회의 CMI 사업이다. 청정 에너지 발
전 뿐만 아니라, 30년 간 £1억 이상의 운영수입을 통해 다른 핵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선구적인 이 두 
사례 이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브래노 그웬트, 코스월드, 이스트본, 이슬링턴, 루이스 등 5개 지역에서 
채권 또는 유사한 지자체 기후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비과세 ISA 제도도 변경되어, 지자체가 £6,500억 규
모의 ISA 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기반 녹색금융

	 소위 "지역기반 금융(place-based finance)"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후 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지역기반 기후행동 네트워크(PCAN)가 2019년 설립되었다. 배심원 선정을 할 때처럼 추첨
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표를 뽑아 운영한다. PCAN 금융 플랫폼의 목적은 '지역, 지방 단위에서 금융
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기 위한 서비스 그룹을 구축하는 것'이다.

	 영국의 대도시인 벨파스트, 에딘버그, 리즈의 기후 위원회와 함께 3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첫째, 지역 
내에서(within) 금융을 활용하는 것으로, 자금 규모와 출처를 파악한다. 둘째, 지역 내부(into)로 금융 유입을 
추진해, 금융 기관,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자본 유입을 확대한다. 마지막, 지역으로부터의(from) 금융을 통해, 
도시 내 금융업계와 협업을 한다.

	 리즈 기후위원회, 리즈 지방의회는 리즈 저탄소 투자사업(LLCIP)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상업용 및 
공공 건물의 전환을 위한 사업이다.

	 영국 남서부의 새로운 지역 상호은행인 사우스 웨스트 뮤추얼은 새로운 특수 금융기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자 설립되었다. 지역기반 녹색투자의 우수사례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벨파스트는 건축계, 신용조합, 연기금 등 지역의 핵심 기관이 금융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북 아일랜드 지방공무원 연금위원회(NILGOSC)는 기후 정책을 수립했으며, £80억의 자산을 관
리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가계 저축 규모는 £110억으로 추정된다.

	 지역정부 연금제도(LGPS)도  £3,260억을 보유한, 영국 최대의 공무원 연기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금은 98개의 지역별 행정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녹색 전환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 투자규모
는 적으며, 소위 지역기반 영향 투자에는 £3,000억만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레이터 맨체스터, 스코틀랜
드의 스트래스클라이드, 웨스트 요크셔 등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팅햄 연기금은 지역주민을 위한 태
양광 설비 구축을 위해, 노팅햄 지역 에너지 공사에 장기 투자를 했다. 이는 일자리와 청정 에너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연기금의 지속적 수입원이 확보되어 지역 내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기본을 잊지 말라. 뜻이 있다면, 사회는 필요한 예산을 언제든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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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서 녹색, 기후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큰 그림도 놓
쳐서는 안 된다.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린 뉴딜 그룹에서 영국을 예로 들어 살펴본 것처럼, 그린 뉴딜에는 2가지 재원 확보 방법이 있다. 새로
운 대출을 활용하는 것, 또는 기존의 예적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출은 전통적인 은행에서 받는다. 2차 대전 중 값비싼 자금예탁증권(TDR)을 받았을 때처럼, 상업은행이 정
부에 대출을 해 주는 것이다. 영국은행은 먼저 채권 시장,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주고 관리함으로써, 정부에 
대출을 한다. 저금리로 정부 채권을 매입하여, 정부가 저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돕는다. 

	 따라서 정부는 고유의 대출 거래를 통해 필요한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의 정부 지출은 승수효과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준다. 정부는 개인, 은행, 연기금, 보험사, 기타 예적금 기관이 보유한 자금을 활용할 수
도 있다. 영국 국민들의 비과세 ISA 계좌, 소위 ISIS 불입액은 연간 £700억이다.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이 있
는 다양한 연기금 계좌에 연간 £1,000억이 투입된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안정성, 유연성 때문에 이 자금을 
정부에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이다. 따라서, 영국의 그린 뉴딜은 연간 £1,000억 규모를 대출, 예적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은행 홈페이지를 보면 대규모의 자금 조달(소위 "양적 완화")이 과거에는 낯선 제도였지만, 이
제는 너무나 일반화되어서 금리와 함께 기본적인 통화정책 도구로 자리잡았다. 소위 "마법의 돈 나무"가 완
전히 뿌리를 내린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양적완화 규모는 영국에서만 £8,950억이었고, 대다수인 
£8,750억는 영국 채권 매입을 위한 것이었다. 목표 설정이나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마
크 카니 전 총재와 조지 오스본 전 장관은 원칙적으로, 녹색 또는 기후 금융 등을 목표로 QE를 하지 않을 이
유가 없음을 인정했다.

그 외의 방안

	 지금까지 마인드, 권한, 제도적 틀의 변화 필요성과 녹색/기후 금융 분야의 다양한 혁신 사례를 간단히 알
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도시가 문화의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는 새로 제안된 화석연료 확산금지 조약을 지지함으로써, 과거의 오염으로부터 확실한 단절을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주시는 로스엔젤레스, 바르셀로나, 시드니, 토론토, 밴쿠버, 호주 수도 특별구 
등과 함께 도시 및 지자체의 노력에 참여할 수 있다. 화석연료 확산금지 조약은 화석연료라는 과거에 선을 
긋고, 석탄, 석유, 가스에 의존하지 않는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화석연료 공급에 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 과소비를 통한 라이프스타일을 부추기는 문화를 멈춰야 한다. 따라서 전주시는 화석연료, 항공, 휘
발유 차 등 고탄소 소비에 대한 광고를 중단한, 영국의 노리치, 리버풀, 북 서머셋, 네덜린드의 암스테르담 
등 지역 의회와 도시의 선도적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담배 광고를 중단한 확실한 선례가 있
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기, 수질, 소음 오염처럼, 고탄소 제품,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마치 뇌
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다. 동의도 안했는데 어디서나 노출되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이러한 광고를 중
단해, 도시의 분위기, 시민들의 마인드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진행중이다.

	 한국의 그린뉴딜은 제가 있는 영국보다 훨씬 앞선 조치라고 알고 있다. 그래도 발표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 화석연료 불을 끌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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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녹색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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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자본주의의 프로토콜 지속가능성 연계 금융

윤덕찬
  지속가능 발전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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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환을 가속하는
사회적경제 기반, 전주형 기후금융과 녹색기금 모델찾기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린뉴딜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주의, 시장주의적 성장주
의를 뒷받침하는 탄소경제, 녹색기술, 기본소득,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반이 되는 기후금융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담긴 정책 제언만으로 봤을 때 기후금융에 대한 	
�	� 산업계에 그치는 등 비중이 높지 않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인 수준 임.(발표문에서 인용한  금

융위+환경부, 2021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을 내실
화하여 12개 실천과제 도출했다고 하나, 지역에 특화된 전략과 과제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려움)

 	 * 산업공정 에너지효율 대폭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저리융자, 재정지원, 세금감면 등) 확대

	 * �배출권거래제의 총 배출허용량을 엄격 관리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유도하되, 유상할당 수익금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 녹색 분류체계 마련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및 친환경 산업에의 긍정적 투자환경 조성 

○	�그린뉴딜이 산업체계 개편, 일자리 창출 등 성장주의 기조에 맞춰지다 보니 RE100, 배출권거래제, 탄소
국경세 등 수출 대기업의 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 있음. 대기업
과 금융투자 기관의 ESG 경영과 기후금융투자 확대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반면, 탈성장과 지역경제 순환에 기반한 내발적 발전전략에 '기후공제의 상호부조형 기금조성'1) 등 사회
적 경제 영역에 있는 조직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공의 지원과 민간의 협력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고, 지역에 기반한 기후금융이나 기후펀드 등은 아직은 여러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
안이 되는 정도임. 

○	�기후금융이 제도권 금융의 자본 집적화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등의 의미와 효과를 확산시키
는 파급력이 크기는 하나 수익 발생에 여부에 따라 제한성이 클 수 있음.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지역에서 
찾는 것이 과제라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수익률이 떨어지는 주식처럼 팔아치울 수 있음(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4% 배당으로 시작했으나 조건의 변화로 

인해 4%를 약속하기 어려움. 군산시민발전은 무려 7%를 제시하였으나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임. 또다른 투자처에 불과함) 

	 - �그런 점에서 기후금융의 측면에서 클라우드펀딩이나 사회적 금융, 대안화폐, 기후공제, 신용협동조합 등의 관계망의 판과 

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도권금융에서 보여준 파생금융상품으로서의 녹색금융처럼 가능성의 판이 축소되어 버린 자

본화전략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음. 

○	�시장의 영역에서 성장주의에서 기반한 하나의 금융파생상품이 아니냐는 한계가 지적되는 기후펀드를 지
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돼지카드(지역제한 충전식 선불카드, 재난지원금 수령 창구) 방식의 지역 화
폐나 대안화폐 등 사회경제적 금융의 맥락 속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나와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지역 화폐, 지역사랑상품권(선불형 충전식 전주 돼지카드)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재난지원금 지급도 돼지카드를 통해 지
급했음(6개월만에 시민의 24%인 15만6000여명이 가입)

	 - �전주형 돼지카드는 지역 제한 선불형 카드이지만 카드 사용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에 참여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1) 그린뉴딜과 기후금융 정책보고서 (신승철-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박숙현-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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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기후펀드에 기반한 지역화폐를 도입항 경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실천, 사업과 연계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음.

	 - �지역 차원의 기후펀드가 지역에 뿌리를 분 금고 은행과 연계하는 기후 펀드 조성과 이를 마련하기 위한 투자 옵션 검토 등 

지역에서 작동이 가능한 기후펀드를 기업 시민들과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향을 모색해야함. 

○	�중앙정부가 제도화할 기후펀드는 금융시장의 추세로 볼 때 재원이 대규모 조성될 수 있고 재생에너지클
러스터 등 에너지전환 영역이 가장 큰 투자처이자 기금운용의 중심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대규모 펀드의 투자처가 되는 지역(새만금, 군산 등)은 펀드나 이과정에서 확보된 기금을 통해 다
양한 형태의 탄소 저감 포트폴리오를 가진 강소기업이나 뿌리기업을 투자 지원하거나 탄소흡수원으로 중
요도가 높으나 비중이 매우 낮은 친환경농업이나 유기축산을 확대하기 위한 기후농민 기본소득, 제로웨
이스트와 비건 등 새로운 청년세대 운동 부문 지원이 지역 기후금융이나 펀드의 사업영역의 중심이 되어
야 함. 

	 - �전주시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시설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태양광발전시설 융자 이자 보전

사업』 추진중. 예산은 5천만원 수준이나 은행 시중 대출 금리 2%p지원이기 때문에 시설 촉진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전북은행은 13개 지자체 금고 운영에 총 43억7300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지급했다. 이 중 전주시만 1금고로 운영하고 나머

지 모두 2금고다. 지난해 전주시 1금고를 또 따내면서 올해부터 3년간 20억5000만원을 출연했다. 전라북도 2금고 운영에

도 14억원을 출연해 두 지자체 출연금이 전체의 78.9%였다. 지역 기반 은행들은 지역 내 '안방금고'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부산은행 출연금 207억…하나·국민은행과 맞먹어 뉴데일리 경제 2020.10.12.

	 - �도금고는 석탄산업 투자비율이 높은 농협계열임, 지역은행의 활로도 찾고 협약을 통한 지역형 기후금융상품 발행(녹색이자 

차액지원 등) 확대. 출연금의 용처를 기후위기 취약 빈곤층 지원이나 다양한 시민실천 사업에만 지원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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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ESG 추진방안

1.	 들어가며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지역 중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지역의 시민, 기업, 행정을 아울러야 하
는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주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에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도입하고, 기존 재원을 녹색 활용하는 방
안과 함께 민간에 ESG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공공부문 의사결정에 탄소중립 및 ESG 도입
	�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먼저 탄소중립과 ESG를 도입해야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와닿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나 전주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전주시가 공공부터 민간까지 빠르게 탄소중립과 
ESG를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050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 전주시는 지난 4월 22일 '전주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다. 2021년을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언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주시의 기후변화 현황을 분석해 그에 
맞는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 실질적인 시행이 되도록 치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나 계획 수립 단계
에서 환경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부터 일반시민까지 참여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를 구축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결정체계를 반영할 것이다.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ESG 협력추진단 운영
	� 탄소중립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데 꼭 필요한 ESG는 공공부문에 직접적인 도입보다는 지원을 하

고 공론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대학,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ESG 협력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중이다. 매월 자문회의를 거쳐 협력사업 
발굴·추진 및 ESG 관련 정책 제안 및 자문의 역할을 맡고 있고 지속적으로 시민단체, 기업 지자체 네트
워크를 구축해갈 예정이다.

○ 	ESG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ESG 민관협력 정책포럼」개최
	� 지난 5월 처음으로 ESG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해 처음으로 '공공성을 가진 ESG관점에서 민관협력 활성화 

정책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 1일 '전주 지역 기업들의 ESG 실제적인 적용
을 위한 실행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포럼을 실시하였다. 전주시중소기업인 연합회 소속 기업인
들을 비롯한 시민과 공공기관 관계자들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의 주제발표
를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시는 지속적으로 포럼 개최를 통해서 ESG가 공공
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3. 	주변으로의 ESG 도입 확산
	� ESG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전주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서 시작된 

ESG 역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로의 확산이 필수적이다. 전주시와 가장 가까운 
시산하기관부터 지역사회의 큰 축을 담당하는 대학, 그리고 지역 기업까지 ESG를 도입하고 있다.

노은영
 전주시 미래전략혁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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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기관 ESG 경영 도입
	� 공공부문에 직접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기엔 한계가 있어 먼저 전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부터 

ESG 경영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중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등 6개의 기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안모델'을 준수하되, 대표 및 소속직원
들의 ESG 필요성 공감대 형성 후 내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전주시-대학 ESG 경영 업무협약
	� 지난 18일 전주시의 총 6개 대학과 함께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ESG 경영 도입과 

ESG 생태계 확산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사업 협력 및 홍보를 추진하
기로 하고 네트워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축하여 원활한 업무 협업이 되도록 하였다.

○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텀블러 사용하기" 추진
	� 공무원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청사 주변 카페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텀블러 사용하기"를 시범운영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상시 텀블러를 휴대함과 동시에 자주 이용하는 카페에 본인이 세척한 예비 텀블러를 
가게에 맡기면 그 텀블러를 활용하여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추후 텀블러 공유서비스 
앱을 개발하여 ‘텀블러 공유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세척·소독 자활사업 연계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4. 	기존 재원의 녹색 활용
	� 새로운 재원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재원을 녹색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기존의 잘못된 지출을 

바로잡고 공공 조달 및 계약을 통해 시작되는 낙수효과가 민간 녹색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공공조달 녹색제품 확대
	� 먼저 전주시에서는 친환경·재활용 인증 제품인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지역업체의 부담 

증대와 경쟁력 약화 등 역차별 방지를 위해 현재는 시범 운영 추진 중이며 시범 운영 중 지역업체들의 녹
색 제품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점과 지원책을 찾고 있다.

○ 	전주시 보조금지원단체 착한 소비 평가 도입
	� 공적재원인 보조금 역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여러 단체나 기관들에게 탄소 중립 및 ESG 문화 확산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전주시 착한소비 실천 서약’을 할 계획이다. 착한소비는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ESG 가치를 고려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로 보조금 교부 시 서약을 통해 ESG가 확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킬 것이다.

5. 	마치며
	� 전주시는 민관협력 중심 ESG 플랫폼 구축으로 ESG 선도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
	� 전주시가 주도해서 무엇을 제안하고 참여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ESG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논의를 통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이번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의견들을 나누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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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

■ 포스트 성장 시대로의 전환 : 일자리 문제는?
    제이슨 힉켈 영국 런던경제대학 선임연구원 

■ 기후위기와 고용위기, 시민공동체 중심의 일자리 - 글로벌 사례를 중심으로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기후 위기 대응하는 지역의 일자리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 - 전기차로의 전환과 일자리
    배규식 전주시 노동정책 총괄자문관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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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

�· �세계적인 동향과 중앙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정부와 시민공동체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을 제안

�· �시민은 교육과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이자 기후문제 해결의 당사자

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함

사회 및 좌장ㅣ 허 문 경 전주대 연구교수

■ 진행순서 ■

시  간 구  분 내  용

16:10∼16:12 (2') 개회
개회인사, 발제 및 패널 소개
내빈소개, 세션 진행방법 안내

16:12~16:42 (30') 발제 1
포스트 성장 시대로의 전환 : 일자리 문제는?

제이슨 힉켈  영국 런던경제대학 선임연구원 

16:42~16:57 (15') 발제 2
기후위기와 고용위기, 시민공동체 중심의 일자리
- 글로벌 사례를 중심으로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16:57~17:12 (15') 발제 3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17:12~17:27 (15') 발제 4
기후 위기 대응하는 지역의 일자리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17:27~17:42 (15') 발제 5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
- 전기차로의 전환과 일자리

배규식  전주시 노동정책 총괄자문관

17:42~18:10 (28') 결과공유 자유토론 및 결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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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성장 시대로의 전환: 일자리 문제는?

제이슨 힉켈
Jason Hickel 

	 이 자리를 통해 일자리를 재고하는 것이 생태 위기를 역전시키는 동시에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수
적이라는 강력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한다. 이는 정의롭고 생태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
성의 핵심이다.

	 먼저, 이 질문의 이해관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는 현재 생태계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 평균 온도가 약 1.1도가 상승했으며 그 결과는 대형 태풍, 치
명적인 폭염, 산불, 가뭄, 농작물 생산 부진 및 인적자원의 이동 등 이미 파괴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 정부가 공약한 기존 정책을 하에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수십 년 내 지구의 온도는 3도 상
승할 것이다. 이 경우, 과학자들은 15억 명의 사람들이 이주하게 될 것이고 생물 종의 30-50%가 멸종할 것
이며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평균 30% 감소하여 먹거리 정책이 실패하여 지속적인 식량 수급 불안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열대 지방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인간이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
는 현재의 조직화된 인간 문명과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기후 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위기가 아니다. 인간의 경제 활동은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초래
하고 에너지원 추출, 생산, 소비로 인해 생물 서식지 파괴 및 생물 다양성 붕괴 등 여러 경계를 넘어서고 있
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10억 종 이상의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다.

	 사람들은 생태학적 붕괴를 인류세(Anthropocene)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역할을 강조
하고자 할 때 이 용어가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구의 위기를 
일으키는 것은 실제로 인간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로, 우리가 '성장'이라고 
일컫는 지속적인 상품 생산 및 소비 수준 증가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의존하는 것이다.

	 성장이 허공에서 뽑힌 것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 성장과 물질 및 
에너지원 사용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성장할수록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생태계 파괴를 주도한다.

	 결정적으로 이것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고소득 국가는 지속 가능한 수준을 크게 초과하
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자원 및 에너지를 사용하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수준의 사용을 초
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소득 국가는 1인당 연간 평균 28톤의 물질적 자원을 사용하는데 이는 최대 지속 
가능 수준의 4배에 달한다. 한편, 남반구의 저소득 국가는 지속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경우 높은 수준의 인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고소득 국가에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하여 서유럽 및 OECD 국가 대부분은 '녹색' 성장을 만들어 나가고
자 한다. GDP를 자원 사용과 배출량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경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배출을 줄이는 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혁신에 투자할 수 
있다. 녹색 성장에 대한 이 비전의 추가적 이점은 수천 개의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다. 1970년대부터 제시된 이러한 아이디어는 해결책이 바로 우리 앞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아이디어는 
2012년 세계은행과 OECD에 의해 재건되었다. 이 아이디어는 유럽 연합에의 그린 딜 프레임워크의 중심에 
있으며 영국에서는 '녹색 산업 혁명'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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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념은 우리가 약간만 조정하면 자본주의 성장의 현상태를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개념적, 경험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소득 국가가 섭씨 1.5도 또는 2도의 탄소예산 범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추구할 만큼 충
분히 빠르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부재하다. 그 이유는 성장이 에너지 사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짧은 시간 동안 재생 에너지로 이를 충당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즉 
성장은 기후 목표의 달성을 더 어렵게 한다. 이는 실제로 우리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이다. 
기후 과학자들은 네거티브 배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고소득 국가가 에너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1) 

	 또한 성장이 자원 사용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성장 지향적인 경제에서는 효율성 향
상을 통해 생산 및 소비 프로세스를 확장하여 이익의 대부분을 없애 버리기 때문이다. 과학 연구분야에는 이
에 대한 강력한 합의가 존재한다.2)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성장이 실업과 생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은 의미가 없다. 성장은 결코 
실업을 해결하지 못한다. 실업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것은 '생산성 함정'이라고 일컫는다. 생산성은 끊임없
이 증가하여 실업을 발생시키고,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더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
실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녹색성장 내러티브의 문제점은 한국이 대표적이다. 2009년에 한국은 녹색 성장 정책 플랫폼을 채택했으
며 지난 10년 동안 분석가들은 그 결과를 주의 깊게 관찰해 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결과는 좋지 않았다. 1인
당 자원 사용과 배출량은 모두 소비 기준으로 약 30% 증가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녹색성장 프로그램은 실
패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증거에 비추어 생태 경제학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고소득 국가는 성장이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포스트 성장 모델(post-growth model)로 전환하고 있다. 포스트 성장 정책은 경제를 안정
적으로 유지하고 성장 없이도 강력한 사회적 결과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정책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온도 상승이 1.5도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어, 빠르고 쉽게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지금 우리 경제의 모든 부문이 실제 필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성장해야 한다고 가
정했을 때, 이는 분명 생태 위기의 시대에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단 우리는 실제로 성장이 
필요한 것(대중 교통, 재생 에너지 등)과 파괴적이며 감축해야만 하는 것(SUV, 개인용 비행기, 개인용 자동
차, 산업수준의 쇠고기 생산, 광고, 패스트 패션, 군수산업단지, 계획적 노후화 등)을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접근 방식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이 시나리오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고착점이 존재한다. 바로 일자리다. 우리가 불필요한 생산
을 줄이면 이는 실업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일자리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성장을 외쳐왔다. 탄광 등을 폐쇄하는 것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고
려하기 어렵다. 이는 기후 비상 사태의 한가운데에서도 대규모 정리해고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정부가 석유 
회사와 항공사를 구제하라는 압력을 받은 원인이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다. 경제에 노동력이 덜 요구되므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노동을 보다 균등
하게 배분하여 실업 문제를 예방하고 영구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 이 접근법은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 사람
들의 웰빙이 크게 향상된다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 접근법은 스트레스와 불안, 통근, 성 불
평등, 무분별한 소비, 배출량과 자원 사용 등을 줄인다. 또한 가족 및 지역 사회를 돌보는 것과 같이 가치 있
고 의미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한다.

1) Hickel, J., Brockway, P., Kallis, G., Keyßer, L., Lenzen, M., Slameršak, A., ... & Ürge-Vorsatz, D. (2021). Urgent need for post-growth climate mitigation 
scenarios. Nature Energy, 6(8), 766-768.
2) Hickel, J., & Kallis, G. (2020). Is green growth possible?. New political economy, 25(4), 46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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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득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탈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
을 정도의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한다. 정의에 따르면 대답은 ‘그러하다’이다. 소
득은 단순히 생산된 상품의 총 가격에 대한 거울 이미지다. 정의에 따르면 항상 경제가 생산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는 한 모든 사람이 잘 살기에 충분
한 수입이 항상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배분이다.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려면 시간급이 아닌 월 급여로 변경을 수용하는 강력한 생활 임금 정책을 도
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최저 소득 정책과 마찬가지로 최대 소득 정책을 도입할 수 있고, 엘리트에 의한 과
잉 축적이 환경, 사회, 민주주의에 부정적이라는 인식 하에 부유세를 도입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의 보편적인 공공 의료, 교육, 대중 교통, 주택, 수도, 에너지 및 인터넷 등 공공 서비스
를 확장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좋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 일각에서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공공 서비스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GDP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
고 있으나, 이 견해는 틀렸다. 자국 통화를 통제하는 모든 정부는 현대 통화 이론이 제안하는 것처럼 공공 서
비스에 직접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국가의 경우, 부자에 대한 누
진세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스테파니 켈튼(Stephanie Kelton), 파블리나 체르네바(Pavlina Tcherneva) 등의 경제학자가 
제안한 공공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생활 임금을 받
고 품위 있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하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접근법의 힘은 생태환경
적 전환에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이를 신
속히 끝내야 한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및 배터리를 설치하여 재생 에너지 용량을 늘려야 한다. 단열재를 
개선하고 가스 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주택 개조가 필요하다. 우리는 황폐해진 생태계를 복원하고, 숲을 조성
하고, 황폐해지 땅을 복구해야 한다. 대중교통망 또한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토양과 생물다양성을 복원하고 
탄소를 격리하며 건강한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재생 농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적 수준(철도, 전력선, 국유림
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과 (특정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산된 지역공동체 수준 모두에
서 실행되는 공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생태 사회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집단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정한 기술과 권한을 부여한다. 이것은 David Graeber가 '삽질
(bullshit jobs)'이라고 칭한 것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물론 우리는 일할 수 없거나 특정한 이유로 일하지 않
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 소득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이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이는 나머지 경제 부문이 따르게 될 기준점이 될 
것이다. 민간 기업도 직원을 유지하려면 생활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똑같이 풍부한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맥도날드에서 빈곤 임금을 받으며 햄버
거를 만들까? 이 프로그램은 또한 노동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준인 40시간이나 50시간 노동이 아닌 30
시간으로 시간을 설정하면 민간 고용주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당 
노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훨씬 더 합리적이고 생태학적으로 일관된 방법이다. 일자리를 창
출하기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에 해당한다.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창출
되는 일자리는 우리가 실제로 확장할 필요가 없는 산업에 속한다. 일자리 보장은 그 반대다. 우리 지역 사회
와 생태계가 실제로 필요로 하고 민간 부문이 제공할 가능성이 없거나 제공할 수 없는 부문을 중심으로 노
동과 자원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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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은 놀라운 수준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유고브(YouGov)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72%가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고 미국에서도 69%의 지지를 받았다. 더욱 긍정적인 측면은, 이를 구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레비 경제 연구소(Levy Economics Institute)가 제시한 데이터를 통해, 경제학
자 체르네바(Tcherneva)는 미국에서 고용 보장을 시행하는 데 비용이 GDP의 약 1%에 불과하고 정부가 현
재 기업 구제 및 주식 시장 지원, 즉 양적완화에 사용하는 메커니즘으로 사람과 지구를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용 보장 프로그램의 힘은 고용과 생계에 대한 문제를 논점에서 제거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르디우스
의 매듭을 풀어 우리가 실업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경제에서 생태학적으로 파괴적인 부분 및 사회적으로 덜 
필요한 부분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경제 사회적 축소
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더 낫고, 더 깨끗하며, 더 공정한 일자리를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
장한다. 이 접근법은 또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소시킨다. 지금 정치인들은 물론 심지어 노동조합 
지도자들까지도 실업의 유일한 해결책이 더 많은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고용 보장은 우리를 성장주의의 구
속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확장보다는 인간의 웰빙과 생태적 재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경제를 건설할 수 있
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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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고용위기, 시민공동체 중심의 일자리
 - 글로벌 사례를 중심으로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1.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는 고용위기

	 최근 3년간 기후위기 진행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2018년에 산업혁명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1℃ 올랐다고 했는데, 올 1월에 1.25℃ 상승을 발표했습니다. 단 2년 6개월 만에 0.25℃
가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 비상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진행하는 기후위기, 그리고 지구촌의 기후위기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1
년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탈탄소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14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를 줄일 계획으로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합
니다. 여기서 2023년 준비, 2026년에 집행하는 탄소국경세(BCAM)를 구체화했습니다. 미국도 2024년에 시
행하는 탄소국경세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일본도 도입할 것입니다. 공짜 탄소가 없어지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 4월 22일 미국이 주도하고 40개 나라 정상들이 참여한 기후정상회담이 열렸습
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신규 석탄발전소 수출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석탄발전소 수출지원 중단 선언은 인도네시아에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수출을 준비하던 
340개 기업들에게 당장 영향을 주었고, 느닷없이 그동안 받아온 싼 이자의 은행 대출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1) 
 

4월 22일 기후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탈탄소 질서는 어떻게 본격화되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미국-중국-유럽연합-일본은 청정기술, 표준, 녹색 금융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과 협력을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다른 나라들에게 요구하고, 동의하는 나라들과 각자 기후클럽을 구성해 갈 것입니
다. 동의하지 않으면 강력한 탄소국경세가 기다립니다. 

	 둘째, 지난 6월 13일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여한 G7 정상들은 성명서(Communique)를 발표, 2025년까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구촌 각국으로 이를 공유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수출에 의존해온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석탄 산업만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가스 화력발전도 포기해야 합니다. 영국의 금융싱크탱크 '카본트래커(Carbon Tracker)'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60억 달러(120조 원)의 석탄 플랜트와 600억 달러(62조 원)의 가스 화력발전이 좌초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당장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우리나라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은 2023년 유럽연합, 2024년 미
국에서 시작하는 탄소국경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준비해온 것이 없으니 별 대책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단언컨대,  우리나라 고탄소 산업은 위기상태입니다.

1) �기획재정부는 5월 20일경 부랴부랴 이 기업들에게 금융대출을 허용해주지만, 문제는 핵심인 탈탄소 전환에 대한 지원이 아니며, 산소호흡기로 연명만 시켜놓
은 상태로 볼 수 있음.(Impact on,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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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탈탄소 전환이 갑자기 느닷없이 옵니다. 그러면 준비 없이 이를 맞이한 산업계는 
무너집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들과 그 가족 삶도 무너집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격렬하게 고
용대란이 전국적으로 찾아옵니다. 산업과 노동자들에 의존해온 지역공동체도 위기에 처합니다. 대책이 없는 
국가도 위기에 처합니다.

	 기후행동의 실패는 코로나 위기,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자본의 길: 자본은 기후위기 해법을 정말 찾았을까?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글로벌 대자본은 어떤 해법을 찾았을까요?

	 대자본들은 기후위기시대 탈탄소로 가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개발한 백신이라기보
다,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 중국의 글로벌한 대자본 등은 4가지의 기후위기 해법
을 재발견했습니다. 1)청정에너지, 2)에너지저장장치(ESS), 즉 배터리, 3)전기자동차, 4)그린수소로 대표되
는 기후위기 해법입니다. 

	 왜 재발견일까요? 풍력, 전기자동차, 태양광, 배터리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비싸고 경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본은 돌파구를 찾아냈고, 이 
4가지가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자본이 발견한 위의 4가지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길을 기후위기의 유일한 돌파구로 보
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돌파구일까요?

	 첫째, 전기자동차든 배터리든 이것을 사려면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On Fire》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25,00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지
구촌 인구 상위 6%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길은 6%가 누리는 자유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불 능력이 없는 
94%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에너지 분석가 '바츨라프 스밀'(Vaclav Smill)은 에너지 관성(Energy Inertia)으로 인해 기술에 의존
하는 에너지 전환은 너무나 천천히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2)

	 나아가 2020년 1월 에너지 기업 'BP'가 발표한《세계 에너지 통계적 검토 2020》3) 에서 세계 에너지 화
석연료 비중은 85%이고, 재생에너지가 5%라고 합니다. BP의 이 보고서는 30년 전인 1990년대 화석연료 
비중은 88%였고, 10년 전인 2010년 87%라고 발표합니다. 30년간 변화는 겨우 3%입니다. 
이렇게 스밀이 증명했듯이 에너지 전환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대자본이 재발견한 4가지의 해법을 통해 구원받는 인구는 소득 상위 6%이고, 그리고 대자본이 기후백신
으로 내놓은 청정 기술을 통한 전환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시민의 길: 시민공동체를 통한 기후위기와 일자리 해법은? 

	 자본의 길에 대해 '시민의 길',  '시민공동체의 길'은 있을까요? 
시민공동체의 재발견을 해 보았습니다. 왜 재발견일까요?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를 유지해온 시스템, 사고방

2) Meet Vaclav Smil, the man who has quietly shaped how the world thinks about energy By Paul Voosen, 2018. 5.21
3)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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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행동방식, 산업, 무역, 금융 등 모든 것이 전환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시민, 노동자, 농민, 어
민,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들입니다. 바로 취약한 시민과 공동체들이 당사자입니다. 시민이 당사자로 기후위
기를 해결해보기 위해서입니다.

1)	바이든 기후대응 정책: 기후대응 예산 40%를 시민공동체에 투자
	� 먼저 바이든 정부에서 배워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자신들을 만들어준 시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했을 겁

니다. 지난 3월 하순, 바이든 정부는 기후대응을 위한 이른바 일자리 계획(이른바  인프라 계획)에 예산 2
조 2,500억 달러를 발의했습니다. 그중 40% 이상을 기후피해자들의 혜택을 위해 투자한다고 밝힙니다. 
4,000억 달러(약 450조 원)는 노인돌봄사업, 2,000억 달러(약 220조 원)는 저소득 계층의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량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고,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취약한 공동체들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설
계했다는 겁니다. 이래야 시민참여 전환의 길이 열립니다.

2)	뉴욕주 그린뉴딜, 기후 리더십 목표는 공동체 보호 
	 바이든 정부의 시민공동체 예산 40% 발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 뉴욕주가 제정한 '기후 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서 

시작합니다. 
	� 2014년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만 목표를 둔 기후변화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뉴욕의 시민공동체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4)들이 항의를 하고 캠페인과 조직을 시작했습니다. 
	� 기후위기로 비롯된 허리케인 '낸시'로 피해를 입은 뉴욕주 라틴 커뮤니티, 흑인 커뮤니티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했고,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 2014년 뉴욕주 의회는 보수주의자들이 다수였고, 쿠오모도 이들과 손을 잡고 있었지요. 그런데 5년 동안 

계속된 시민들의 목소리는 뉴욕주 의회를 진보적인 흐름으로 바꾸었고, 마침내 2019년 6월 '기후 리더십
과 공동체 보호법'이 통과됩니다. 뉴욕주는 그린뉴딜 예산의 최대 40%를 기후시민 공동체에 배정하고, 이
를 법으로 보장합니다.이 법의 집행을 뉴욕주 정부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기후행동위원회'라는 독립 거버
넌스 기관이 법 집행을 합니다.

	 뉴욕주의 기후 리더십의 목표는 시민 공동체 보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공동체가 사업을 결정하고 직
접적인 혜택을 얻습니다. 현재 뉴욕주 인구 1,900만 명 중 50%인 950만 명이 속한 공동체들이 뉴욕주 그
린뉴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주민들은 지원을 받지만 그 혜택은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그린뉴딜 
사업으로 지원받아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 만든 전기는 주민의 것입니다

	 뉴욕주에서 그린뉴딜을 진행하면서 탄소세 예산과 일자리를 연결한 법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와 
공동체 투자법'(Cliamte and Community Investment Act)인데, 뉴욕주 의회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오염기업 또는 화석연료 수입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해 매년 150억 
달러(17조 원)를 확보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기업과 풀뿌리 녹색 기업을 활성화해서 녹색 시장을 조밀하게 만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시작 초기부터 16만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서 전문 서비스, 에너지 설계, 관리인, 에너지 유지보수 인력, 교육 전문가 등 1만 6,000개의 전문분야 일자
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5) 

3) '클리블랜드 모델'과 '에버그린협동조합'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2009년부터 실시한 모델입니다. 특히 지역주민 협동조합을 통한 문제 해결에 
주목할 만한 모델입니다. 핵심 공업도시였던 클리블랜드는 제조업들이 무너지면서 러스트벨트가 되고, 인구

4) 워킹 그룹으로 불림. 명칭은 뉴욕 리뉴(New York Renews)
5) Analysis by NY Renews: The Climate And Community Investment Act, An Engine Good Job Creat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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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령화되면서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소도시로 변했습니다. 1950년 90만 명이었던 인구가 2009년 40만 
명으로 줄어들어 빈곤율이 30%에 이르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1위 디트로이트) 소득이 낮은 18,500달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민주협력'(Democracy Collaborative)이 초기 클리블랜드 모델의 아
이디어와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민주협력'은 뉴욕주의 '뉴욕리뉴'와 같은 워킹 그룹 역할을 했고, 이 단체가 클리블랜드시와 의회, 대학, 병
원 등과 워크숍을 하면서 모델을 공유하고, 또 설득합니다. 자원이 많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병원, 군대
가 앵커 기관이 되어 지역의 취약계층들이 만든 노동자협동조합, 주민협동조합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합니
다. 그동안 다른 도시나 지역에서 조달(Procurement)을 해온 앵커 기관들이 지역 내에 있는 협동조합들에서 
조달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는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모델입니다. 목표는 지역 자산 형성(Community wealth  building)입
니다. 

	 앵커 기관들과 비영리 워킹 그룹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협동조합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일들을 하
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실업자들로 시작한 '에버그린세탁협동조합'(Evergreen Laundry 
Cooperative, 2009년 설립)은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물 자원 절약을 위해 최첨단 
세탁 공법을 도입하면서 1파운드 세탁 시에 드는 3갤런의 물을 0.8갤런으로 줄이고, 투입 에너지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병원 등 앵커 기관의 환경기준과 맞아떨어지면서 이 협동조합은 2009년 12명에서 시작
해 2018년 150명 규모로 확장됩니다.

	 '에버그린세탁협동조합'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사업(Evergreen Energy Solution,  2009년 설립), 지역 
식량생산사업(Green City Growers Cooperative, 2013년 설립)으로 확장되면서 현재는 '에버그린협동조합
법인'으로 확장되었고, 2018년 현재 32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2013년 영국에서 제조업이 무너져 클리블랜드와 유사했던 '프레스톤시'에서 부활합니다. 2011
년 프레스톤에는 클리블랜드의 민주협력처럼 워킹 그룹 역할을 하는 '지역경제전략센터'(CLES, Center for 
Local Economy Strategies)가 만들어지고, 프레스톤 의회와 함께 엥커 기관을 설득하면서 지역협동조합을 
만드는 데도 지원을 합니다. 영국 노동당이 프레스톤의 사례를 당론으로 수용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4) 몽골 바양노르 모델: 기후위기와 일자리를 함께 해결하다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바양노르 솜(郡)이 있습니다. 원래 대초원 지역이었지만 갑
작스런 기후변화로 물이 사라지고 풀이 사라지고, 2002년에는 몽골 전역에서 1,000만 마리의 가축들이 동
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양노르 주민들도 키우던 가축들이 죽자 2,000여 명의 주민들 중 50%가 기후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중 700명은 무작정 도시로 갔고, 거기서 극단적인 빈곤의 덫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남은 주민들 중 2007년부터 40가구, 200여 명의 기후난민들이 몽골의 사막화된 모래땅 30만 평에 숲을 만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래땅에 나무를 심고, 차츰 농사도 짓고, 과일나무들을 기르면서 난민들이 경제
적으로 자립하는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양노르 마을을 지원한 기후 대응 NGO, 푸른아시아는 이 주민들에게 1)교육 2)컨설팅 3)필요 자금 지
원 4)정부와의 소통 지원을 했고, 주민들이 공동체(초기에는 주민공제회, 이후 주민협동조합으로 전환)를 구
성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조림, 농사, 과일나무 재배, 판매, 공동기금 적립은 모두 주민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6년 뒤 2013년, 바양노르 군수와 부자들은 주민들이 만든 100ha(30만 평)의 숲 근처에 집을 짓
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고 토지 사용 허가권을 가진 군수는 이 숲을 차지하기 위해 주민
들이 요청한 토지사용 연장 허가를 취소시킵니다. 만일 푸른아시아라는 국제 NGO가 여기서 생태복원을 주
도하고 있었다면 쫓겨났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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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난민은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힘이 약한 존재들, 힘 있는 자들에게 대들면 자신들만 다친다고 생
각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거의 6개월간 움직이지 않다가 땅을 뺏기지 직전에 움직입니다. 40
가구가 땅을 뺏기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유목민 회의, 마을 의회에 호소를 시작하면서 땅을 
뺏으려는 자들과 전투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탄핵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지역의 단체장은 손을 들고 토지사용 허가 연장을 합니다. 

	 만일 생태복원만 했다면 우리는 숲을 빼앗기고 실패했을 겁니다. 주민공동체는 이런 공동의 행동과 경험
을 통해 자신의 힘도 느끼고, 지킬 힘도 얻게 됩니다. 이 모델은 현재 몽골 기후난민이 발생하는 기후 현장으
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양노르에 2015년이 되면서 도시로 떠났던 기후피해 주민들 400명이 돌아오
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마을을 떠날 때는 모래땅이었던 고향이 다시 숲으로 바뀌자 희망이 생겼다는 것
이 이유입니다.

	 이 바양노르 사례는 2014년 유엔이 기후위기로 위험에 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비슷하다는 점에
서 기후위기 해결의 모델 사례로 인정하게 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현장에 이 모델을 권고하기 위해 '유
엔 생명의 토지상' 최고상을 수여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현장에서 주민공동체를 이렇게 재발견했습니다. 나무만 심었다면 실패했을 것인데, 사람
을 심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20년간 우리는 여러 차례 실패를 해오면서 주민공동체는 
주민 참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주민 결정(empowerment), 주민 직접 소유(ownership)의 확보 과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여리지만, 기후피해 주민들의 공동 행동이 주민들의 결정권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양노르와 같은 모델이 몽골 9개 지역에 있고, 200가구가 주민협동조합과 공제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렇게 좋은 일자리, 녹색 일자리 효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후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구조는 '열매 가공공장', 지역공동체 생산물을 파는 '도시 유기농 매
장', '마을협동조합', '양묘장',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하는 '임농업교육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제는 
개별적 구성체들을 연결하는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푸
른아시아는 워킹 그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결론

기후위기 해법 중 하나로 '시민의 길'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대자본 연합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 때
문입니다. 탈탄소로 가는 길은 아직 아무도 안 가보았습니다. 해결의 선례가 없고, 그래서 대담하고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만드는 길의 핵심은 시민들이 유권자로서, 소비자로서, 뉴욕주 주민들이 그
랬고, 몽골 기후난민들이 그랬듯이 권리를 행사하고 쟁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좋은 녹색일자리
(Good and Green Job)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조직하는 일인데, 뉴욕주, 클리블랜드시, 바양노르 마을의 사
례가 참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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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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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하는 지역의 일자리

	 2020년 8월 9일 경향신문의 한 기사의 제목은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의 첫 예로 전주시의 유례없는 비 피해 상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미세먼지, 열
섬현상, 대대적인 침수피해로 기후위기가 닥친 지역이 되었습니다. 실제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재난 지역이
라고 부르고 그 위기감을 전주시가 느껴 총체적인 대책마련을 고민할 때입니다. 

	 기후위기는 수십년 전부터 이어져 온 아젠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가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지
자체에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하지를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지방채 초과 발행, 균형발전 특별회계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사업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전주시도 최근 빅데이터 활용한 자료수집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원을 이용한 
숲조성을 통해서 시민이 즐기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표 하는 등 여러 대안을 발표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시민들이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생활형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부분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들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민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포장용기를 줄여보는 것 입니다. 
2019년 말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들이 1년
간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33억개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는 컵을 일렬로 눕히면 지구와 달 사이 거리 
약 38만 4400km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자원순환방법을 고민하고,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목표량을 설정한 뒤 그것을 지표
로 이행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친환경 대체품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해조류로 만든 친환경 제품 등 대체품들이 존재
하지만 기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체에서 쉽게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놓
여있습니다. 또한 매립을 해야 친환경제품들은 의미가 있는데 현재는 모두 소각용봉투에 담아 소각해버리니 
친환경제품을 사용한다하더라도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차원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장뷔페 사업장과 연계해보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식기세척 장비와 용
기, 차량이 구비되어 있는 출장뷔페가 권역을 나눠 배달음식점과 연계하고 음식용기를 한번에 수거하여 세
척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 위생단속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며 그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는 것 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음식이 익숙해지면서 한 가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용기의 양을 더 늘었습니
다. 이러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체품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현재하고 있는 용기내 캠페인도 좋지만 배
달음식을 주로 먹는 사무실에서도 음식물이 묻은 쓰레기 처리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
업을 권역을 나눠서 시범사업해보면 새로운 일자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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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택배를 이용하는 포장용기를 친환경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켓컬리에서는 포장용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지역에서 택배 배송을 하는 업체
들과 협약하여 재생가능한 포장용기로 전환하는 노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스티로폼, 아이스팩, 종이
테이프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작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참하는 업체들에게 일자리 지
원 사업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산단에 이와 관련된 기업에 연구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산단은 친환
경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제조과정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확
대하고 해당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겉도는 방식의 정책이 아닌 삶의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그 자원순환체제를 변화하지 못한다면 지역의 세계와 탄
소중립을 연대하는 동력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입니다. 

	 기후위기에는 대응하는 일자리와 위기로부터 위험에 처한 약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입니
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대로 전주시는 에너지관련 민간위탁으로 에너지센터를 운영하며 햇빛발전소를 설립
하고, 에너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활용센터에서는 자원순환 모델로 예술 문화 활동같은 창
작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 노인돌봄과에서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는 돌봄노동과 자원순환, 주거지원과 친환경 산단 일자리 등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동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기후위기 정책처럼 기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 마
련은 지역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전국의 모든 지자체(17개 광역, 226개 기초)가'2050 탄소중립 
달성'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했지만, 선언자체는 의미가 있더라도 지역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목소리
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정책발굴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지역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나가는 
한편,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이고, 시민체감형 기후위기대응,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환경취약계층의 주거 
및 노동지원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서 이후 단계에서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일자리 목록 별첨과 함께 지역에서 기후위기일자리라 볼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우
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도시를 선언했지만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지지 않는, 즉 그 수
소를 생산하기 위해 다시 전기를 사용하는 수소의 활용은 탄소중립시대에는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
다. 

	 조천호 대기과학자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회복이란 게 없다. 일례로 마
트에 갔더니 기후위기로 먹을 게 없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지금이야 재난지원금 등 공적 자금을 풀며 위기 
극복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기후위기가 닥치면 마트에서 먹을 게 영영 사라진다. 계산 불가능한, 문명을 
붕괴할 위험인 거다. 유럽이 심심하고 한가해서, 혹은 있어 보이려고 기후위기를 의제 1순위에 올려놓겠나?"
기후재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앞에 다가와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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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 - 전기차로의 전환과 일자리

배규식
  전주시 노동정책 총괄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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